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김진웅 ･이영주

2012. 8. 31

1인 미디어와 SNS에서의 

권리침해 현황과 대책





연구책임자 : 김진웅

공동연구원 :

보조연구원 :

이영주

이현우

2012. 8. 31

(사) 언론인권센터

1인 미디어와 SNS에서의 권리침해 현황과 대책





제 출 문 

국회입법조사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1인 미디어와 SNS에서의 권리침해 현황과 대책｣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8월

김진웅





요 약 

○ 이 연구는 첫째, 1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

나 여타의 권력집단에 의한 개인 표현과 언론 자유의 침해나 통제 사

례들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

시하고자 함. 둘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간 권리 침해

의 사례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미디어 기술의 혁신과 개인화된 미디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표현의 

영역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고, 이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

션 행위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과 표현

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때 분쟁은 국가와 개인, 사회 내 다양한 권력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

인 등 여러 차원에서 성격을 달리하며 발생하기 때문에, 각 차원마다 

문제를 이해하는 시각이나 방식도 달라야 할 뿐 아니라 용어 또한 보

다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즉, 블로그나 카페, 1인 저널리즘 홈페

이지 등에 대한 국가나 다른 권력집단의 감시와 통제는 ‘분쟁’이 아닌 

표현의 자유나 시민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사인(私人)들 간에 발생하

는 문제는 상호 권리 침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과 SNS 등 개인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의견

의 공간들을 규제하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서구 선진국에서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주로 문제시되는 부정적인 콘텐츠나 명백한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정치적인 

규제에 가까운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음 

○ 음란물, 스팸메일,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침해, 사이버 성폭

력이나 사이버 테러 등 명백히 문제시되는 콘텐츠나 이의 행위자들을 규

제하려는 외국의 경우들과 달리,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권력 집단에 대한 비판, 특정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규제하려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시민권 제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인터넷을 포함한 뉴미디어의 공간이 음란, 아

동 포르노, 폭력적 언어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적 표현,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로 채

워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때임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과 개인 통신 영역의 핵심적인 

문제들은 정보의 악의성과 불법성, 선정성과 폭력성, 인격권과 인간 존엄

성의 침해가 포함되고,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구는 인터넷을 포

함한 개인 미디어 영역에 대한 규제 정책과 입법 활동을 강화할 수 밖에 

없고, 미디어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특히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개인 미디어가 진화됨에 따라 중앙 집중

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디어 정책과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기에, 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와 이용자, 사업자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미디어-커뮤니케

이션 관련 사안들을 함께 다루고 문제해결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가려



는 노력의 의미는 매우 클 수 밖에 없음

○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정치적 시민권 혹은 개인들의 정치

적 주권의 확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입

법 활동들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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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Ⅰ. 서  론

표현과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press)는 민주주의의 가치이자 

실현 목표이며, 현대 국가의 핵심적인 기본권에 속한다. 표현의 자유는 소극적

으로는 일정한 내용과 표현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권이며, 적극적으로 자

기의 독자적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권을 의미한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 및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천

부적인 인권에 속하는 것이자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현대 미디어(media)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기술의 발전은 각 개인

과 정보를 매우 다양한 네트워크(network)로 연결시키면서 개인의 표현과 언론 

자유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트워크 발전으로 새로운 시민 참여형 미디어

나 1인 미디어, 소셜미디어(Social Media)가 발전하여 표현과 언론의 자유와 민

주주의의 가치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시민들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고감도 반응(high-touch reaction)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시

민참여 확대와 시민권 강화가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UCC(User Created Contents) 등 뉴미디어(New 

Media)의 등장이 정보와 지식, 문화가 저렴한 비용으로 형성·교환되고 정보의 

확산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의 민주적 이용가능성을 높인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시민이 보다 활발한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그에 따른 참여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시민권이 확대될 것이란 논의는 부정할 수 없는 정설로 간주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회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보고도 끊이지 않는다. 네트

워크 사회에서도 정부통제로 인해 미디어의 기능이 제한되거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입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인터넷 만리장성(Great Firewall)이란 차

단장치를 통해 반정부적인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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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지 않은 인터넷 내용에까지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가장 대표적

인 사례에 속한다.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 등의 법 제도적 장치들을 통

해 정부나 권력 집단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들도 이와 유

사한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노동자의 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거

나 미디어 이용 경로들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경우에 대한 보고도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 측면에는 네트워크 사회의 ‘참여의 과다’와 이에 따른 개인 간 

권리 침해 증가라는 문제가 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인 미디어나 소셜미디

어, 시민참여 미디어의 부각은 유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표현과 언론의 자유

를 확대했지만, 반대로 유희적이고 즉자적 참여도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네트워크 사회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는 타자의 기본권의 침해의 

문제는 매우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다.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와 다양한 유형의 인격권 침해, 악의적 소문

이나 공격적 발언의 확산 등은 네트워크 사회의 모든 개인들에게 중대한 문제로 

부상한다. 시민참여와 정보공유,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 기본권이 신장

된 반면, 개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딜레마(dilemma)에 처

하게 된 것이다. 네트워크사회의 발전은 심화될 것이며, 이 상황에서 네트워크 

사회의 딜레마도 동시에 확대될 것이다. 한편에는 여전히 국가와 같은 빅 브라

더(big brother)의 위협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는 개인에 의한, 개인에 대한 감

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포함한 타인의 인권 침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1세기의 인류사회가 세계화, 디지털화 그리고 네트워킹화로 특징되는 사

회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매스미디어(Mass Media)를 넘

어 다양한 개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언론과 표현, 지식과 정보 교환, 공동

체의 주된 흐름들을 이끌어가거나 보조하는 가장 중심적인 통로이자 매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나 권력 집단에 의한 미디어와 개인 

표현의 감시와 통제를 포함해 해킹(hacking) 사건이나 개인 정보 유출, 악성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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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이나 사이버 테러(Cyber Terror) 등에 의한 개인들 상호간에 심각한 인권 침

해라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은 미디어와 

표현에 대한 통제 입법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적 진보주의자들은 표현

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윤리 기반을 확장하려

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1인 미디어1)와 소

셜미디어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나 여타의 권력집단에 의한 개인 표현과 언

론 자유의 침해나 통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을 토론하며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간 권리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디어 기술의 혁신과 개인화된 미디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표현의 영역

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확

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을 둘러싼 분쟁도 증

가할 수 밖에 없다. 이때 분쟁은 국가와 개인, 사회 내 다양한 권력집단과 개

인, 개인과 개인 등 여러 차원에서 성격을 달리하며 발생하며, 각 차원마다 문

제를 이해하는 시각이나 방식도 달라야 할 뿐 아니라 용어 또한 보다 차별적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블로그(Blog)나 카페(Cafe), 1인 저널리즘 홈페이지

(Journalism Homepage) 등에 대한 국가나 다른 권력집단의 감시와 통제는 ‘분

쟁’이 아닌 표현의 자유나 시민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사인(私人)들 간에 발

생하는 문제는 상호 권리 침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연구는 1인 미디어나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개인 대 개인간 인권 

침해의 사례들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과 함께 개인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 vs 국가나 권력에 의한 표현과 언론 자유의 위축 및 통제라는 문

1) 이 연구에서 1인 미디어는 제도화, 조직화, 전문 직업화된 전통적인 대중매체가 

아닌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개인 홈페이지, SNS, 1인 인터넷 방송, 1인 팟캐스

트와 같은 비전문화, 비조직화, 비직업적인 매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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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Ⅱ장은 뉴미디어 환

경에서의 국가-미디어-시민의 관계와 전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평

가할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사회의 시민참여에 관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형성된 시민권의 긴장 문제를 제기할 것

이다. Ⅲ장에서는 국가나 권력에 의한 시민들의 다양한 개인 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감시와 통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들을 검

토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법, 정치적 이슈들을 드러낼 것이다. 

Ⅳ장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권리 침해의 사례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언론의 영역에 대한 국가와 권력의 감시와 통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을 모색하고, 동시에 시민들 스스로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확장시키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Governance) 모델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계속해서 출현하고 혁신되고 있는 개인 미디

어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혹은 국가와 개인의 민주적 관계

를 어떻게 사유하고 탐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를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의 충돌, 국가와 개인의 충돌

은 민주주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

치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우리

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개인과 권력집단 간의 민주적 관계 형성에 기여

하는 미디어 정책 혹은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구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정책이 어떻게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

해 정부와 시민 각각이 어떠한 합의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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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사회의 미디어와 시민권

1. 한국사회에서의 미디어 진화와 시민

이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연구들 중에는 우선 국가, 미디어, 시민

의 관계에 대한 미디어 정치학 혹은 미디어 사회학적 연구들이 있다. 특히 지

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인터넷과 카메라 부착 모바일 기기 등 미디어 활용

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 형식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매개했는지에 대한 연구나 

이후 정부에 의한 통제의 시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제도 공론장 내 주류 신문들의 위상 약화와 여론생산 중심축

의 이동 징후가 뚜렷이 드러난 계기를 발견한 이상길(2008)의 연구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중매체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

소하는 대신 네트워크화된 개인들, 즉, ‘이슈화된 공중(issue public)’의 전면적

인 등장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던 황용석(2008)의 연구, 온라인 토론광장 아고

라(Agora), 아프리카TV와 칼라TV, 인기가수들의 펜클럽과 요리·패션·스포츠동

호회 사이트, 동영상 UCC,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면

서 전례없던 운동-놀이-저널리즘의 혼종문화를 분석하고 있는 이상길(2008)의 

또 다른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미디어로 무장하고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이 스스로 

생산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며 타인의 정보·의견을 반박, 댓거리하는 여론 형

성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그 모습을 명료하게 드러낸다는 점을 확인했

다. 또 인터넷이나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 언론이 독점하고 있던 일방적 정보유

통 창구의 폐쇄성과 정보해석의 편협성에 대한 대안으로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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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기존 언론의 정보왜곡을 성토하는 전진 기지가 되었음을 주장한다. 

이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SNS, 팟캐스트 등의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블로그나 포스트 블로그(post blog) 형태의 개인 

미디어가 더욱 보편화되고, 개인 미디어의 분산성, 역동성, 신속성, 개인성, 연

결성 등이 더욱 강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화된 개인들의 결속이 확장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동훈과 류정호(2009)의 연구는 이에 대한 매

우 분석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진화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

을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다.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IPTV, 데이터 방송,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와이브로(3G, 3.5G, 4G 등의 이동통신), 유선 초고속 광대역 통신과 

SNS에 이르기까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플랫폼, 송수신 기술의 혁

신 속도와 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미디어 시공간의 확장과 세밀화, 미디어 사

업자의 합종연횡과 팽창 등의 최근 경향들에 대해 차분한 기록과 분석의 시간

마저 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네트워크 미디어 환경

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미디어(Network Media)란 다양한 전자 기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어디서든지 미디어 

파일들(또는 미디어 내용물들)에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네트워크 미

디어는 뉴스, 스포츠, 음악, 영화, 게임 등의 다양한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에 

대해 훨씬 더 풍부한 선택과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와 콘텐츠(Contents)는 모바일 전화, PC, TV 수상기, MP 3, 내비게이

션(Navigation) 단말기 등의 광범위한 기기들을 통해 접근될 수 있으며, 사람

들의 상호작용(interaction)과 참여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Ericsson 2007년 4월). 

이같은 네트워크 미디어의 출현과 대중화는 미디어 콘텐츠의 급격한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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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통신 산업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장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네트워크 미디어는 각기 다른 집단들에게 매우 풍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제

공하고 있다.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콘텐츠는 보다 개인화되고 상호작용적이게 되며 공유하기 쉽고 혁신적

이게 될 것이다. 또 미디어 사업자들은 보다 낮은 생산과 유통 비용으로 새로

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자들 또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NineMSN'의 사장인 호프

만(Martin Hoffman)은 우리가 브로드밴드(broadband)를 통해 전송되는 단편 영

화와 애니메이션의 ‘황금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낳고 있는 새로운 세대 즉, ‘C 세대(generation 

C)’2)라는 표현 또한 미디어의 전면적인 대변환을 상징하기도 한다. 미디어는 

이제 단순한 시청 대상이거나 소수가 다수에게 자신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

달하는 중앙집중적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미

디어든 더 이상 고정되고 통합된 중앙 집중적인 미디어가 아니라 미디어를 이

용하고 활용하는 주체에 의해 그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비 고정, 탈 중앙화

된 미디어로 이행하고 있다. 

네트워크 미디어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개될 미디어 환경이 

시민들의 보다 참여적인 사회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로빈 굿(Robin Good)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에 도전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참여적인 미디어를 촉진할 경우 보다 참여적인 사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

2) ‘C 세대’는 미디어 비평가나 기술산업, 기호학자, 동향 분석자들에 의해 최근의 

새로운 세대에게 부쳐진 상징적인 용어이다. 전문적인 분석이나 논쟁없이 사용

되고 있는 이 용어는 ‘네트워크화된 정보 사회에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생산하

며 이 뉴스에 참여하는 세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미디어 콘텐츠의 적극적

인 기획자, 생산자이자 동시에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최근의 미디어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8 ❘

1인 미디어와 SNS에서의 권리침해 현황과 대책

다. 또 매스미디어의 필연적인 비민주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

의 참여를 확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상상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

고 필요한데, 미디어 네트워크의 확장과 원본 형식(original forms)들의 다양한 

변환들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들 즉, ‘정보 여정 그룹(information 

routing groups)’이나 ‘네트워크 미디어’ 개념의 보다 적극적인 확장이 필요하

다고 강조한다. 매스미디어 환경에서는 어느 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작가이

거나 발행자였지만, 새로운 네트워크 미디어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화자이자 청자이며 청자이자 화자가 된다(이영주 2010).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투데이’, ‘요즘’ 등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나 SNS 

등 개인 미디어의 확산이 어떠한 사회적 양상들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송경재(2010)는 마이크로블로그가 정치 영역과 시민

들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

인들을 강제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SNS와 마이크로블로그 등에 대한 새로운 표현과 언론의 매체들에 

대해 권위주의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블로그는 모바일 세대의 새로운 정치적 소통공

간이자, 자유로운 정치표현의 공간이 되고 있지만, 정부나 국가기구들이 이에 

대한 여러 통제의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미디어 환경과 민주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인 정치사회문화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기형과 이영주(2012)는 한국에서의 인터넷 문화의 형성과 확장, 최근의 

소셜미디어 문화의 확장 속에서 국가-시민-정치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들을 정

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인터넷의 전면적인 개화와 사회문화

적인 활용이라는 현상을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우선 2002년 대선

의 시기를 앞두고, 다수의 정치웹진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개)체들이 

출현하면서, 새롭고 대안적인 역할과 역량을 구체적으로 발휘하게 시작했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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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만, 2006; 이동후 외, 2006). 온라인 공간에 위치한 다수의 매체들과, 네티즌

들의 관심을 견인하는 사이트와 블로그 혹은 미니홈피와 같은 공동체들(online 

communities)이 다수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화된 언론이나 엘리트층의 의제설정 능력과 권위가 도전

받고, 네티즌들과 온라인 사이트들이 새로운 유형의 발화자(narrator)이자 행위

자로서의 면모를 상당히 구축하게 되었다. 주요한 사회정치적인 쟁점과 의제를 

둘러싸고 부상하기 시작한 온라인의 매체와 공동체들은 과거에는 접하기 어려

운 수준의 대항적인·대안적인 담론과 논의의 생산 및 흐름을 활성화시켰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시민들은 주류언론이나 정치인이 생산하는 담론들

에 대한 평가와 검증 그리고 비판적인 분석과 정치적 저항의 실천들을 능동적

으로 시도하게 된다. 과거에는 특정한 전문가 집단이나 언론제도 내 구성원들

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사회현실이나 특정한 사안들에 대한 정의내리기

나 담론의 생산이 인터넷을 매개로, 다수의 일반 시민과 세대와 지역을 아우

르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수행하는 새롭고 대안적인 논의의 큰 흐름으

로 확산되었다. 이 결과 기존의 언론매체와 공중이 생성하는 공론장 혹은 공

공영역에 대한 논의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분출하는 현상들에 적용·모색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활발한 지적 그리고 사회적인 관측과 분석들이 뒤따르게 되

었다(강준만 2006; 2009; 골드파브 2011; 이기형 2004; Castells 2009 참고). 

한편 노사모와 같은 매우 활발한 정치적인 팬덤(fandom)의 개화 역시 인

터넷을 매개로 목소리의 결집과 연대의 위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정치적인 조직이나 정당에 의한 위로부터의 기획이나 정치공학

의 결과물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특정한 가치를 표출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주체들이 정치제도의 안팎에서 새로운 흐름과 실행을 생성하는 흔치 않은 결

집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DC인사이드 등의 다중이 주목하고 주기적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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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트들이 예시하듯이, 사이트와 사이트를 오가며 네티즌들과 경쟁하고 상상

적인 차원의 “싸움”과 (재)영역화, 그리고 정체성의 결집을 시도하는 놀이문화와 

가상성을 실재하는 사안으로 만드는 일종의 하위문화적인 실천과 대안적인 문화

적 감성의 결합과 표출이 온라인 공간에서 발현되기도 했다(이길호 2012). 

200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을 근거지로 한 글쓰기와 목소리의 발화

는 새로운 기류를 형성한다. 2008년 말의 금융위기의 국면에서 온라인 토론장

인 아고라의 경제방에 등장한 논객인 “미네르바”는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지

식의 생산과 네티즌들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담론권력이 부상·작동

하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했다. 금융과 경제상황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설명, 

독자의 관심을 끄는 은유와 호소력이 뛰어난 기민한 글쓰기, 그리고 전문가적

인 안목의 투사는 미네르바를 단시간 내에 일약 스타로 등극시켰다. 그는 금융

위기의 국면에서 불안해하며 정보와 설명을 찾는 상당수의 네티즌들에게, 다가

가기 수월한 동시에 상당한 설득력이 개진되는 글쓰기의 작업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최선정 2011).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여러 정책적 실책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은 촛

불시위로 연결되었고,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뉴미디어를 매개로 사회적인 

주체들이 아래로부터 발현되는 새로운 감성과 상상력의 결집에 기반한 “생활

정치“(life politics)와 정치적인 영역의 확대를 촉발시켰다. 인터넷을 포함한 네

크워크화된 개인들은 자생적으로 연대와 참여를 형성시키고, 권력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공공영역을 확장시켰다. 

이제 시민들의 다원주의적 정치 참여는 이제 보다 진화된 네트워크 기술

과 모바일 기술들을 활용한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더욱 더 다양

해지고 있다. 네트워크 공간이 한때는 실재하는 사회와 유리되거나 청년세대

와 네티즌 일부의 놀이터 정도로 인식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각종의 블로그와 

미니홈피 그리고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와 같은 새로운 사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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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망들이 속속 출현하고 이용자들을 늘려가면서 네트워크는 조밀하게 연계되

면서 동시에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동시에 일정한 흐름과 열기를 생성하고 분

출해내는 복잡하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다. 

SNS가 비교적 단시간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사회문화적인 활용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트위터의 역할이 특히 상당한 관심과 분석의 대상으로 떠올랐

다. 특히 트위터는 이미지와 URL 링크 등을 자유롭게 포함하면서, 특정한 사

안과 쟁점에 대해 속도감 있게 빠른 대응과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

다. 리트윗(Retweet, RT)과 멘션(mention)을 통해서 원하는 특정한 사안을 다

루는 기사와 관점 등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고 일정한 여론형성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량을 발휘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강한 감정과 의견의 표출이 이

루어지기도 했다(장덕진 2011).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그밖에 온라인 공동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참여 발언이나 비교적 많은 수의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관심을 갖는 이른바 공공적인 이슈에 활발하게 발언을 해 온 지식인과 소설가

나 연예인 등의 “소셜테이너(Social Entertainer)”들의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제도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의사

와 감정의 표출을 찾던 네티즌과 시민들에게 SNS는 유용하고 유효한 수단으

로서 기능하게 된다. 주로 청년층과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측면을 

보이면서, SNS는 반값 등록금 집회, 희망버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미 FTA 

반대집회, 2012년 4월의 총선 등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회정치적인 사안과 

국면에서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렇듯 SNS는 조용하게 하지만 확연하게 사회정치적인 이슈와 쟁점에 대해 

발언하고, 공감과 연대를 이끄는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새로운 대중적인 소통 혹은 주목받는 교통의 양

식으로 등극한 트위터의 경우, 아직 연구와 분석이 탐색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12 ❘

1인 미디어와 SNS에서의 권리침해 현황과 대책

있지만, 일련의 연구자들이 소통과 담화의 공간이자, 대안매체적인 성향을 일정 

부분 구현하는 미디어 양식으로서의 특징을 탐구해왔다(곽해운 외 2012). 

온라인 담론공동체에서 SNS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 상에서 만들어지는 다

양한 흐름들은 미디어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작업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

왔다. 소수의 전문화되고 독과점적인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 현상들을 출현시켰던 인터넷의 물결에 환호를 보내고, 미디

어 정치(media politics)와 관련된 많은 분석과 이론적 접근들이 관심을 끌었다. 

인터넷민주주의니 전자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

의 등의 정치학적 용어들을 빼놓고 정치나 미디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

하지 않은 일처럼 간주되었다. 포럼과 광장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하버마스(Habermas)의 공공영역이론은 가장 인기있는 개념이자 상품

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가 인터넷과 함께 

가장 급진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2.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 : 인터넷, SNS, 1인 미디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시민의 필수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민주주

의 이론의 제1의 원리로 간주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대에 따라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변화하고 있으나 주류 매체가 무엇인가와는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된다. 

인터넷 시대가 만개하고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란 

흔히 사상과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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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격의 자기완성을 도모하고 진

리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여론 형성을 가능하게 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에머슨(Emerson)은 표현의 자유가 

첫째, 개인의 자기실현(self-fulfillment)을 보장하고 둘째, 진리에 도달

(attainment of truth)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셋째, 자유로운 의견표현을 통

하여 개인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participating in decision making)하는 방

편을 마련하고 넷째, 사회적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balancing between 

stability and change)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박용상 

2002 : 15; 이재진 2009 : 23).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의견의 자

유를 전제로 한다. 의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하나로서 인간의 이성에 대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세

월이 필요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해 표현의 자유를 실정적인 권리로 인정받게 된다. 1776년 미국독립선언

과 버지니아주 헌법, 1791년 미합중국 수정헌법, 1789년 프랑스 혁명시 선포

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이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20

세기 들어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정치적 영역에서 보통선거법의 실시로 시민들

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본

격적으로 철학, 법합, 정치학과 언론학의 중심 주제로 부상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는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여론형성의 자유’로 확장되어 사고되었고, 20세

기 말 새로운 전자미디어의 등장으로 개인간의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이 기술

적․경제적 차원에서 용이하게 됨에 따라 표현과 정보 수신의 자유를 포함하

는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 이념들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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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본질은 자기 의사 표현이다. 국가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

을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의 표현에 대한 사전 허가나 검열은 원칙적

으로 금지된다. 한국의「헌법」제21조 제2항이 허가제와 검열제를 금지한 것

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전 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념을 반

영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 국가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 보호받

아야 하는 근거로 흔히 거론되는 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진리의 발견, 자

기 지배(self-governance), 개인의 자치(autonomy) 또는 자기만족 등 세 가지다 

(문재완, 2005, 139쪽). 이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theory of free marketplace 

of ideas), 자치이론(theory of self-government), 자기만족이론(theory of 

self-fulfillment)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이재진 2009 : 21). 

우선,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이론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람들의 의견교환과 토론이 행하여지

는 추상적인 공간으로서 ‘사상의 시장(market of ideas)'을 상정하고, 여기에 경

제학상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의 논리를 차용하여 정부의 불간섭을 주창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유론(metaphor)으로서 언론자유론의 전통 중 가장 

강력한 이론이다(박용상 2002 : 27). 이 이론은 궁극적으로 진리는 정부가 옳

고 그른 생각을 구분해서 나쁜 사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찾아

지는 것이 아니고,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에 의하여 찾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 이런 입장에서 정부가 사상을 억압할 경우 사회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

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그 사상적 근거를 1644년 존 밀턴(John Milton)

이 영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문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ka)’에 두고 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 존 스튜어트 밀(John S. Mill)도 ‘자유론(On Liberty)'에

서 사상의 자유시장론을 역설하며 검열에 반대했다(문재완 2005 : 140). 이 이

론에 의하면 진실은 저절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어떤 사상의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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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가 이를 억압할 수 없으며, 허위는 오히려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 허위성을 지적하는 다른 표현들에 의해 스스로 

시정(self-righting)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올리버 홈즈(Oliver W. Holmes) 판사가 1919년 

아브람스(Abrams)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내면서 주창되었다. 홈즈 대법관은 어

떤 의견이 다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억압되어서는 아니되며, 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생각은 정부가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문재완 2005 : 140). 

둘째, 자기 지배 이론이다. 이 입장은 사회적 관심 사안을 함께 숙의한다

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시각은 시민

들이 민주사회의 정치과정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이들의 표현을 보호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치자가 갖는 힘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동의에서 나

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의 동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판단에 필요한 표

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려야한다. 따라서 자기지배이론에 의하면 정치적 표현

(political speech)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그 외의 표현은 다른 기본권

과 충돌할 때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다(문재완 2005 : 141). 이 시각은 공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공회당에 모여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

게 제시하는 역사적 사례들을 하나의 모델로 간주한다. 시민들이 공적 문제에 

관한 토론에 참석할 수 있도록, 즉 자기지배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문재완 2005 : 141). 

셋째, 개인의 자치 이론이다. 이 이론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 개인의 자치 

혹은 자기실현 측면에서 헌법적인 보호의 정당성을 찾는다. 이 견해에 따르자

면, 표현을 “인간이 생각을 발전시키고, 정신적으로 탐구하고, 스스로를 긍정

하는데 필요한 내적 부분”이다. 즉, 인간은 자기의 인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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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자기의 잠재력을 깨닫는

다는 것이다. 이에 따를 경우, 표현의 자유가 진리의 발견이라는 사회적 가치

보다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고 존엄을 실현시킴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이해한

다. 표현은 진실의 발견이라든가, 민주적 정체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어떠

한 초개인적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성을 갖는 개인의 인간성 자

체의 요구이며 자기살현의 방도이기 때문에 보장된다(박용상 2002 : 34-35). 

이 경우, 어떠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그 표현을 

한 사람의 욕구가 만족이 된다면 국가는 이러한 표현을 억압할 수 없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등 자유주의적 자유 이론들의 한계 또한 크

다. ‘지향되어야 할 궁극적인 선(진리)은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도달될 수 

있는 것이며, 진실의 최선의 기준은 자유시장의 경쟁을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

다’는 생각은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필요

로 한다. 하지만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자유주의

적 환상이자 하나의 신화일 수 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계급, 인종, 성, 민족, 

지역 등의 차이에 따라 사상과 의견의 시장은 매우 불균형적이며 차별적이다. 

특히 권력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와 불평등은 의견과 사

상의 시장에서도 변함없이 존재하며 크다. 따라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 사상이 

근대 시민혁명의 역사적 산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 사상은 시

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적 인권과 마찬가지로 근

대 시민혁명의 산물이자 역사적 산물이다.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인 가치로 자

리잡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넘어 보편적 가치이자 정

의로서 그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형성된 표현의 자

유라는 가치는 근대 이전의 잔재들에 대한 대항과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권력

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인 유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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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純一 1997 : 506)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 속에서 현대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갖가지 제약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 개인의 

정신생활과 자기실현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킨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나 다양한 권력집단들에 의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나 손상이 민

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라는 생각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는 “연방의회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

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절대

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자유에 비해서 정신적 자유의 우월적 지

위를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다른 자유에 비해서 엄격하게 취

급하는 이중기준이론을 적용한 결과이다(정영화 2002 : 465). 물론 미국의 경

우, 1940년부터 1970년까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논쟁이 지속되기도 했

다. 한편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절대주의’가 수용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에

서는 ‘합리적 규제주의’가 주창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민의 공개적인 

표현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공권력의 행위를 

심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보편주의를 지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필요에 따라 규제, 통

제, 심의 및 검열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

느 경우 표현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관점들이 힘을 

얻거나 실제 정치적으로 실행되기도 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무엇보다

도 가장 먼저 부딪혀야 하는 대상이 국가 내지는 기존의 질서가 갖는 이익이

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검열제도, 선동죄, 방첩법, 허위사

실유포죄 등 법적인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

제나 성 표현, 신과 종교에 대한 모독적인 표현 등에 대한 억압이나 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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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田純一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정치

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즉, 표현의 자유는 권력으로부터 자유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권력에 대한 자유이기도 하다. 정보는 권력의 중요한 요소이고 누가 

사회의 정보공간에서 정보(표현)의 헤게모니를 갖는가가 정치 과정에서 관건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자유론의 차원에서도 논의할 수 

있고, 권력론의 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

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권력투쟁의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정치, 사회

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일수록 표현을 누리려는 자와 표현을 규제하려는 자의 사

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대단히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주

창하는 것 자체가 더욱 더 이념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田純一 1997 : 507).

현재 한국의「헌법」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

하게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

하는 자유로서 구두나 인쇄물, 회화, 사진, 영화, 음악, 레코드,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등 사상과 의견을 발표하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헌법」제21조 제2항의 표현행위에 대한 허가나 

검열금지 원칙을 통해 잘 나타난다. 검열은 사상이나 정보의 발표 이전에 행

정권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할여 일정한 사상 표현을 저지하는 제도

를 의미하며, 검열금지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또 검열이

나 허가제가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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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권형둔 2006 : 9-10).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는 상이한 관점들이 존재하며, 표현의 자유

를 둘러싼 법 제도는 각국의 다양한 법전통과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뉴미디어 정보 공간들이 확장되면서 과거의 표현의 자유의 가치나 

법제도들이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학술적, 법적 논쟁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뉴미디어 정

보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격권 침해 사례들이나 타인들에 대한 언어적, 

정신적 폭력 및 인간 존엄과 청소년 보호 등의 또 다른 사회적 가치들이 표현

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포함한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현대사회의 가장 뜨거운 정

책 영역이 되고 있다.   

3. 인터넷과 SNS 규제에 관한 논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플랫폼(platform)이 출현할 때마다, 기존의 

통치 집단이나 사회적 권위 집단들에 의한 회의론과 공포, 직간접적인 통제들

이 있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역사에 있어서 항상 반복되는 일이다. 

미디어 기술의 혁신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 공간의 

확장이 기존의 권력과 권위 체계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상당 부분 형성하고 

실제적인 위협 요소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새로운 미디어는 의심에 직면하고,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나 기존의 권력 구조에 대한 위협의 측면들이 강조된 적이 

많았다. 과거의 인쇄 매체를 포함해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과 위성 채널 그

리고 최근의 SNS와 같은 여타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시스템도 동일한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또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확산에 따

라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 아동과 청소년에 유해한 정보들, 개인 간에 쏟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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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과 모욕적 언사, 프라이버시 침해와 악성 소문 유포 등의 문제들이 ‘도덕적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심들도 동시에 지지받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이전까지 정보와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경계와 개별 국가

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정보와 콘텐츠는 디지털 전송과 인

터넷과 모바일 기술에 의한 확장된 수용 가능성에 따라 국가적 통제나 지리적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다. 콘텐츠 통제의 주권(sovereignty)이 해체되고, 각기 다

른 국가와 문화, 언어들이 서로 섞이고 혼합적 재탄생이 확장된다. 이용자 주

도적인 상호작용적 웹 2.0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유투브(YouTube), 페이

스북, 트위터와 같은 서비스들은 끊임없는 전 지구적 공공영역을 창조하면서 

인터넷의 가상 경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견과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권리와 불법적인 콘텐츠의 금지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국가 차

원의 노력들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OSCE 2010 : 4). 

우리의 경우, 미디어의 혁신과 시민들의 참여의 확장에 따른 국가의 규제

나 통제 시도들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는 환경운동가가 ‘발암성 폐쓰레기 시멘트’를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시멘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 결정을 하였다. 2010년 2월, 서울행정법원

은 이 게시물 삭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항소하

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하였다. 방

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 8월 19일, 해외 서비스인 트위터 계정 ‘@우리민

족끼리’의 개인 페이지 URL(http://twitter.com/uriminzok)을「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불법이라며 삭제하는 것은 공공적인 비판을 크게 위축시켜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28일,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하여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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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렸다.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에서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

를 컴퓨터 메모리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것이 인

격을 폄하한다는 것이었다. 2011년 5월에는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

로 트위터 이용자 @2MB18nomA의 개인 페이지 URL(http://twitter.com/2MB18nomA)

이 차단되었다.

2009년 1월에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발언이 식민지적이라며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2009년 7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군인회

에 금품을 지급한 것을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각각 명예훼손이라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경찰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통령이나 경찰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구해 왔다. 2008년 7월에는 경찰이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199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중 

일부에 대한 ‘삭제’를 결정하였다. 

2009년 6월에는 노동절 집회 참가 시민들을 향해 장봉을 휘두른 경찰의 

모습을 담은 보도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게시물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라며 

‘삭제’ 결정을 하였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서도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방한 게시물들을 삭제 처리하였고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물이나 인터넷 게시물도 다수 삭제 혹은 접속차단해 왔다.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본격화된 개인 

미디어나 네트워크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정치적 유혹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트위터에 대한 선거규제

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연구자들과 미디어 

이용자들은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표현과 언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실제 규제의 효과도 크지 않는 이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셜

미디어의 중첩성과 연결성으로 인해 포괄적 규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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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블로그와 트랙백(trackback), 댓글, 링크, 트위터의 

리트윗 등의 대표적인 연결 기능마저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비용, 기

술적인 한계를 포함해 소모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도 제시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정보공간’3)의 보호가 헌법적으로도 가장 우선시되

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등을 통해 인터넷이나 

뉴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폭넓게 이루어진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나 보다 

권력이 있는 집단들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미디어) 공간들에 대한 

심의, 검열, 감시와 통제를 직접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국가나 권력에 대립

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국

가가 사상의 통제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라는 과거의 도식을 믿

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국가나 권력집단에 의한 시

민들의 표현과 정보(미디어) 공간에 대한 통제와 처벌의 시도들이 발생하며, 

이러한 규제나 통제를 뒷받침하려는 법리나 이론적 지원들도 뒤따른다. 한국

의 경우, 지난 2008년 12월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의 심포지엄에서 표현의 자유

를 보호하되「형법」상 범죄에 속하는 욕설 등 모욕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내

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 제기되면서 인터넷 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 

지난 2003년에는 인터넷 사용자의 익명성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되었고 선거 관련 의사표현 영

역이 실제 법률적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2006년 2월「정보통신망법」을 개정

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후 2009년 1월 시행령 일부를 

통해 1일 평균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로 본인확인제를 확대함으로써 규제 조

3) 일본 동경대학교의 田純一 교수가 사용한 개념으로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자유

로운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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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면 반드시 

실명 또는 인증제도 등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 하며, 

이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인확인제는 이 법의 내용보다는 집행과 연결된「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규정 때문에 더욱 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즉,「전

기통신사업법」은 법원, 검사, 경찰 등 사법기관은 물론 국세청, 정보기관 등

으로부터 재판, 수사, 탈세,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통신사업자가 관리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통신자료를 법원 영장없이도 해당기

관에 넘겨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통신비밀보호법」은 제출 의무 대상이 

되고 있는「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규정함에 있어 인터넷사업자가 확

보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

한적 본인확인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로 간주되었다. 

이후 이러한 조치는 법 적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익명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표현이 위축되는 결과

를 가져오며,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직면했지만, 인터넷이나 뉴미디어 가상공간에서의 비도덕이고 불법적

인 표현물을 통제해야 한다는 규제의 논리가 완전히 부정되지 않음으로써 계

속해서 실질적인 힘을 얻고 있다(우지숙․나현수․최정민 2009 : 73).      

법적인 타당성을 떠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

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나 비방 및 욕설의 변화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에서 

게시글과 댓글의 숫자가 감소하였고 삭제한 글의 빈도도 늘었다. 또 글을 쓰는 

IP의 숫자가 줄어들어 게시판 참여자의 숫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 게

시자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중게시자의 분포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보통 

게시자가 줄어들고 비상시적 경게시자의 분포가 크게 늘어났다. 실명제 실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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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게시자의 글쓰기 행위를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면서 다소 위축시키는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관련 연구들이 보여준다(우지숙 2009). 

황용석(2007) 또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 법안이 갖

는 문제점을 검토한 뒤 첫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

과 일탈행위의 높은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둘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추적가능한 가명성 시스템을 전제로 하지만, 추적가능한 가명적 상

황에서 사이버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법적 도구의 타당성

을 갖지 못한다는 점 셋째,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이「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실명제의 효과와 타당성 자체에 의문

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황용석은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인터넷상의 사상과 의견 표현이 실

명제로 인해 인터넷상의 역기능을 줄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가

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미디어인 인터넷상의 표현을 위축(황용석 

2007 : 119-122)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오길영(2008)은 이명박 정부에서「정보통신망법」활용이 빈번

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방송통

신위원회가 게시물에 대해 삭제 여부를 심의하거나 포털을 통해 게시물과 링

크를 삭제하도록 조치한 점, 인터넷 실명제를 이용하여 게시물 작성자를 검찰

에 고발하도록 하는 점 등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오길영 2008 : 283-284).

그렇다면, 독일이나 미국에서 인터넷이나 뉴미디어 상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규제되는가? 미국에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나 증오적 표현(hate 

speech)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증오적 표현은 불순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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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가지고 국민의 일부분에 대하여 증오를 부추기는 언동을 공개적으로 표

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특정 인종을 비하

하는 선전활동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형법」이나 법령만으로 제한하고자 

한 모든 시도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연방수정헌

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에서 비롯된다. 

반면, 음란, 아동 포르노, 폭력적 언어, 명예훼손 등은 보호를 받지 않지

만, 표현의 내용에 대한 국가의 제한은 매우 신중하다. 또 공공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당화되어야 한다. 즉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좀 더 완화된 

수단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며, 당연히 규제에 대한 통상의 일반적인 요구조

건들을 주목해야 한다. 국가의 규제가 막연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에는 

명백하게 위헌으로 평가된다. 또 제한의 목적이 절박한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은 위헌이 된다(권

형둔 2006 : 13-14).

또 연방법원은 국민을 선동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상적 위험을 예방하는 

국가의 조치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좌절시켰다. 1992년 R.A.V. v. 

City of St. Paul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한밤중에 백인 청소년들이 흑인가족의 

집의 정원에 나무십자가를 심고 이를 불로 태웠는데, 이 청소년들은 나찌의 휘

장이나 불탄 십자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안전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시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법규가 위헌이라

고 판결내린 것이다. 표현이 자유의 제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엄격한 태도의 

배경에 표현의 자유야말로 사상의 자유시장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시민이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가 된다. 따라서 증오

적 표현을 무작정 국가가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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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야 말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권형둔 2006 : 15).

독일에서 흥미로운 사례는 극우파들이 인터넷을 자신들의 선전매체로 삼

고 정치적 행동에 대한 협력을 구하는 활동에 관한 것이다. 독일의 극우파들

은 이론적으로 잘 무장되어 실정법을 잘 위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부단한 대응으로 부족한 하드웨어적 장비와 수사요원의 교육과정이 개선되면

서 설자리를 잃은 독일의 극우단체들은 그들의 웹사이트를 미국의 서버

(server)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달리「독일기본법」제5조가 보장하는 표

현의 자유는 보호범위가 넓은 반면,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의 가능성도 더 크

다.「독일기본법」제5조는 다른 국가의「헌법」과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상

응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민을 선동하는 의사표현은「독일기본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로 금지할 수 있다. 독일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폭압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에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가치의 차이와 상

이한 헌법적 전통에 따라 독일과 미국에서 극우파들의 웹사이트에 대한 규제

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권형둔 2006 : 16).  

지난 2002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즉 ‘불온통

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인터넷에 대하여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규정하였다4). 공중파 방

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인쇄매

체에서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

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4) 헌재 2002. 6. 27. 선고, 99헌마480,「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등 위헌확인. 이하 

헌법재판소의 ‘불온통신의 단속’ 위헌 결정에 대한 언급은 모두 이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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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헌재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

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

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사건 이후 이

를 대체하여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대한 조항5)을 도입하려는 법안에 대

하여 “일률적으로 행정명령이라는 공적규제에 의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규제의 최소화 원칙에 상치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국가 행정에 의한 통

제보다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표명을 했다. 또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서 명확성 원칙

에 반하는 규정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2010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행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

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6). 

또 인권위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내용으로 한「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에 발의된 데 대하여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에 반대하고 

5) 현재「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해당한다.

6) 국가인권위원회 2010. 9. 30. 결정,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이하 행

정심의 제도에 대한 인권위의 언급은 모두 이 결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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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9년 인권위는 당

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였던「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1항, 일명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하여 형벌규정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한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

벌하도록 규정한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2010년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

한 판단은 법 전문가라도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다고 보았고, 현재의 다원

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

을 때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하면「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고 있는 인

터넷 표현의 자유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인터넷 매체는 방송 등 다

른 매체에서보다 수용자의 적극성과 참여를 촉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표현물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인터넷 표현의 자

유를 규제할 때는 명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가 권력의 인터넷 규제로 인한 ‘위축 효과’를 우려

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깊다.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

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

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

이기 때문이다.”라고 설시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규제는 크게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로 나누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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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 규제는 다시 행정심의와 임시조치 등 유통을 규제하는 것과, 직접적으

로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통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들의 

임시조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들의 임시조치를 들 수 있다.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인터넷에 대한 유통 규제는 일차적으로 행정심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

터넷 행정심의는 상용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시작되었던 1995년 법정기구로 발

족한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7)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인터넷 등 통

신 분야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항은 음란ㆍ명예

훼손ㆍ위협ㆍ서비스방해ㆍ청소년유해매체물ㆍ사행행위ㆍ국가기밀ㆍ「국가보안

법」ㆍ범죄 교사 및 방조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행정심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는 개인이나 포털, 방송통신위원회 및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

거나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한 불법정보를 심의 후 시정요구 결정을 

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권고한다. 

7)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992년 7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대책협의회’에서 그 구성이 협의되어 같은 해 10월,「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민간자율기구로서 구성되었다. 1995년 1월에는 

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같은 해 4

월에 법정 기구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사이버인터넷역사박물관,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발족”, <http://bit.ly/PKeRKu>, 검색일 : 201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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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항
시행령 내용 세부심의사항 제재방법(세부내용)

설치

법 

제21

조제4

호

(1)「정보통신망법」제

44조의7

음란

시정요구: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정지 또는 이용해지

명예훼손

스토킹
네트워크교란

‘영리성’ 청소년유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범죄교사 및 방조
(2)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상기 (1)+(2)+표시의무 

(3) 기타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정보

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44조의7 제2항과 

제3항).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73조 제5호).

한편, 불법정보는 아니지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

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

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방

송통신위원회법」제21조 제4호). 또한 대통령령에는 위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

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심의 및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다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8조). 이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는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결국 실질적인 심의의 전체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구조

* 자료: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한양대학교 법학논

총 제27집 제2호, 2010, 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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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의(건) 시정요구(심의 대비 비율) 이행(시정요구 대비 비율)

2008 29,589 15,004(50.7%) 14,997(100%)

2009 24,346 17,636(72.4%) 17,634(100%)

2010 45,758 41,103(89.8%) 40,662(98.9%)

계 99,693 73,743(74.0%) 73,293(99.4%)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적인「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8)에 의

해 정보의 불법성, 유해성 등을 심의한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표시의무이행, 표시방법 변경 등의 

시정요구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2008. 

5. 16. 설립 이후 2010. 12. 31.까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 건수는 총 

99,693건으로 매월 약 3,115건이고 이 중 방통심의위에 의해 시정요구가 의결

된 건수는 매월 약 2,304건이다9). 구체적인 심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2008-2010년)

* 건수

앞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의 대상이 된 게시

물들은 거의 삭제 등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의 

대부분이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사실상 100%의 이행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수용자에 대하여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상호비판을 통해 인터넷 게시

물의 유해성을 소화해내기 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통해 인터

8) 이 규정은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별다른 개편 없이 사용해 왔다. <http://bit.ly/N3FWDh>, 검색일 : 2011. 10. 21.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 2008.2. ~ 2011. 4』,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 종합. 이하 인용된 통계의 출처는 모두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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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게시물을 퇴출시키고 표현게시물의 유통 여부를 정부기관의 판단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고 있

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신들은 행정청이 아니며 삭제 등 시정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고 주장해 왔다. 형식상 ‘권고’이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

의 법률적 지위가 ‘비권력적 행정지도’라는 분석이 존재한다10). 그러나 그 위

원들은「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형법」등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편, 국가로부터 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

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기관의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

재·공표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

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그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11). 이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일종의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때 

게시자 등에 대한 사전고지와 청문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큰 결함이

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게시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직접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전적으로 의

견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게시물의 삭

10) 지성우, “현행 통신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정보인권의 법적 

보장과 그 구체화 공동학술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 2010. 12. 23. 

11)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12) 헌법재판소 2011헌가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심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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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인터넷망으로부터의 제거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

다13). 먼저,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용도로 동원될 가능

성이 있고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행정기관의 판단 내지 처분은 잠

정성을 띨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심의제도

가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

이 한정되어 위축 효과가 방지될 정도로 심의대상과 심의기준이 명백하지 않

는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

해에 해당되고 그 결과 현행「헌법」이 검열제도를 금지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국가보안법」위반과 관련한 심의의 경우 법원의 심사 전에 정보·수사

기관인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 심의가 이루어지며, 그 인용과 이행율이 100%에 달하는 문제는 심각하다14). 

극소수 이행을 하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이 떨어진다.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4월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49건 3,716건 게시물은, 모

두 8호, 즉「국가보안법」위반 게시물에 대한 것이었다15). 최근에도 한국대학생

총학생회연합 사이트가 이 명령에 의해 폐쇄되었고 같은 방식으로 인권운동사랑

방, 노동전선 등 인권노동운동단체에도 게시물 삭제 명령이 내려졌다16).

그밖에도 기관별 심의 신청 및 결과 현황 통계(2010년 1월 1일~12월 31

일)에서 전체적으로 경찰 등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그 시정요구와 이행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13) 박경신, 앞의 글.

14) 2008년 발족 후부터 2010년 7월까지. 최문순 의원 보도자료 2010. 10. 19. 

15) 방송통신위원회 정보공개에 의함

16) 2011. 11. 이들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기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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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의
시정요구 

(심의 대비 비율)

이행 

(시정요구 대비 비율)

경찰 등 중앙행정기관 13,086 12,772 (97.6%) 12,127 (94.9%)

한국마사회 등 기타 공공기관 8,472 8,425 (99.4%) 8,385 (99.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599 25 (0.4%) 25 (100%)

일반인 10,693 8,333 (77.9%) 8,195 (98.3%)

합계 32,850 29,555 (89.9%) 28,732 (97.2%)

[표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기관별 심의 신청 및 결과 현황(2010년)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요청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함으로

써 본 심의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요청을 검증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여지가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

회가 심의하는 정보의 유형을 규정한 법 조항들에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17).

이와 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8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매운동 게시물이 

‘위법적인 2차 보이콧’이라며 ‘삭제’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되었다18). 문제의 게시물들은, 조선·중앙·동아 등 3개 지배적 신문사의 촛불시

위 왜곡보도에 항의하고 불매운동을 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이 해당 신문사

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의 명단과 공개된 전화번호를 목록화한 것들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와 같은 조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

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는 비판이 일었다19). 

17) 헌법재판소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심리중); 헌법재판소 2011헌가13.

18) 헌법재판소 2008헌마500.

19) 황성기, “신문사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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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환경운동가가 ‘발암성 폐쓰레기 시멘

트’를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시멘트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 결정

을 하였다. 2010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게시물 삭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하

였지만 방통심의위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

률심판제청을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불법이라며 삭제하는 것은 공공적인 비판을 크게 위축시켜 왔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28일,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

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다.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에서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를 컴

퓨터 메모리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것이 인격을 

폄하한다는 것이었다. 2011년 5월에는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트위터 이용자 @2MB18nomA 의 개인 페이지 URL(http://twitter.com/2MB18nomA)

이 차단되었다.

2009년 1월에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발언이 식민지적이라며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2009년 7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군인회

에 금품을 지급한 것을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각각 명예훼손이라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경찰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통령이나 경찰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구해 왔다. 2008년 7월에는 경찰이 방통

심의위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199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

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중 일부에 대

한 ‘삭제’를 결정하였다. 2009년 6월에는 노동절 집회 참가 시민들을 향해 장

봉을 휘두른 경찰의 모습을 담은 보도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게시물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라며 ‘삭제’ 결정을 하였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헌법적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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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서도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방한 게시물들을 삭제 처리하였고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물이나 인터넷 게시물도 다수 삭제 혹은 접속차단해 왔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 기관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고 △ 온라인 정보를 규제하는데 있

어 중개업체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의 유형이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하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이

라는 구실로 공익 정보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 권고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투명성, 책임성, 정밀성이 미흡하고 △정부나 유력한 기업들을 비판하

는 내용의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기구로 기능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다(Frank La Rue 2011).

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임시조치

행정심의와 달리 임시조치는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행「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일명 ‘임시조치’ 조항에 의하면 어떤 정보에 의

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최대 30일간 임시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그런데 임시조치가 사실상 게시물 삭제와 다름 없는 방식으로 남용되면

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동조 제6항20)은 온라인 사

업자들이 임시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였을 뿐, 게시자가 재게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21). 

20)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

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

나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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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온라인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손해배상 책임22)을 감수하지 않기 위하여 임시조치 요청에 광범위하게 응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게시 절차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임시조치

되었다 하더라도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30일이 지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글의 효력은 게시가 금지되는 동안 끝났을 수밖에 없

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정부나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5월과 7월, 경찰이 경찰청장의 동생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들이 

명예훼손이라며 임시조치를 요구하자, 포털 사업자들은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

하였다. 이 게시물들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 대전문화방송이 보도한 영상을 포함하고 있었고, 경찰청은 구글

(Google), 유투브 등 14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대량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지만, 원 출처인 방송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23). 

2009년 5월, 경찰은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비무장 시민들에게 경찰간부가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 행위를 비판한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를 요구하였

다. 삭제된 게시물들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며, 삭제된 게

21) 저작권 위반 게시물에 대한 유사한 조치의 경우 법률로 재게시 규정을 두고 

있다.「저작권법」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22) 게시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009년 4월 16일, 대법원은 피해자의 게시물 삭

제 요구에 응하지 않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 3개 포털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

심을 확정했다. 대법 4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손해배상(기) 등.

23)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장 해결사?”,『주간경향』, 2008년 8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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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

어 있었다. 경찰은 이 게시물들에 대한 임시조치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6월 삭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자신

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해 왔다. 

2008년 10월, 여당 의원을 ‘만취한 채 폐끼친다’고 지적하고 그의 미니홈

피를 링크한 게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에 따라 임시 조치되었다. 2009년 4월

에는 철거민들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숨진 용산 참사에 대하여 여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링크하고 이들을 ‘인두껍을 쓴 이들’이라고 비판한 게

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로 임시 조치되었다. 

2009년 4월에는 조선일보 사주의 성접대 의혹을 거론한 게시물들이 해당 

신문사의 신고로 임시 조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글이 삭제된 야당 의원이 크

게 반발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게시물을 심의하여 후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지만, 같은 의혹을 다룬 일반 이용자들의 글 수백 건이 임

시 조치된 뒤였다24).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하여 △ 사생활 침해

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사는 중개인, 즉 민간업체가 아니라 ‘독립적 기구’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 중개인의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으

로 말미암아 중개인에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이 주어졌

고 △ 중개인들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함

으로써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더

불어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의 

후속조치가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비판을 검열하려는 정치인에 의

24) 2011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선일보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

"며 MBC와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낸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종걸,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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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남용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자의적이고 과도한 제한으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장책은 전무한 상태라는 점 또한 우려하였다. 

특별보고관은 결론적으로 중개인의 법적 책임을 규정한 법률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회에는 운영자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임시조치를 강화하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안번호: 182396)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임시조치와 삼진아웃 제도

지난 2009년 6월, 한 네티즌이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

는 5세 딸의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

권 침해 주장에 의해 삭제되었다. 해당 블로거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다행히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게시글은 권리자 단체의 묻지마 삭제 요구에 아무런 항변의 권리도 없이 삭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만이 조명되고 있지만, 이

용자들의 정당한 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규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

다. 예컨대, 지난 2005년에는 KBS의 인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팬 카페

에 올려진 동영상이나 사진에 대해 KBS가 삭제 요구를 한 바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방송프로그램 캡쳐 화면이 포함된 블로그 포스팅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UCC, 인터넷 방송, 블로그 포스

팅, 카페를 통한 소통 행위가 단지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저작

권 침해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

다. 2006년「저작권법」전문개정을 통해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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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비스제공자에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였고, 2009년에는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

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내용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과 유사한 구조로서, 사법적인 

판단 없이 정부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위헌적이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공정이용(fair use) 영역은 축소되

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19일, 문광부가 발의한「저작권법」개정안(의안번

호: 189180)은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사적복제

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소위 개인적인 ‘다운로드’를 불

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저작물의 사적복제’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적복제를 어떻게 규제할 것

인지,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조항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터넷 이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음란, 명예훼손,「국가보안법」이나「공직선거법」위반 등 표현물의 불법

성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때 인터넷 표현물 역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들 법

률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이 절에서는 인터넷 표현물

을 형사처벌하는데 고유하게 적용되어 온 두 개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1항, 일명 ‘허위의 통신’ 조항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 네티즌들을 구속 혹

은 기소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으로 기소되는 네티즌들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 41

Ⅱ. 한국사회의 미디어와 시민권

라. 허위의 통신

2008년 5월 촛불시위 당시 소위 ‘광우병 괴담’을 엄단하겠다는 검경의 발

표와 관련하여 1명의 청소년 네티즌이 ‘허위의 통신’ 조항으로 불구속기소된 

이래로25), 촛불 시위 과정에서 사망설 등을 배포한 네티즌들이 이 조항에 의

해 구속 및 형사기소되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2009년 1월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해 온 필명 ‘미네르바’라는 이용자가 ‘허위의 통신’ 

혐의로 구속 및 기소된 사건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당시에 이 죄목에 의한 형사 소추가 다수 발

생하였는데26), 이들의 혐의 다수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

인들에게 ‘예비군 소집’ 등의 내용으로 장난 문자를 보내거나 정부의 발표 내

용과 다른 내용의 통신을 한 것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

이었다.

천안함 사건에서 수사당국은 수사를 넘어서서 ‘허위사실유포’를 규제한다

는 명목으로 여론을 통제하여 왔다. 경찰은 천안함 관련 게시물에 대해 방송

통신심의원회 등 유관기관에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수사처리하라는 엄단 방침

을 내리는 한편 포털사이트에 천안함 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를 요구하고 

핫라인 구축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7). 

25) 이 청소년은 친구에게 “학생시위 -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

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허위의 

통신 조항에 의해 기소됐다. 2010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26) 2010년 12월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전기통신기본법」47조 1항을 근거로 

입건된 천안함·연평도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는 총 47명에 달한다. 천안

함 사건 입건자는 총 14명으로, 이중 5명 불구속기소, 7명 약식기소, 2명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고, 연평도 사건 입건자는 33명으로, 이중 29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유예, 2명 수사진행 중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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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전기통신기본법」제47

조 제1항 ‘허위의 통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결정의 주 이유는 ‘공

익’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이었다28). 이로 인하여 해당 조항에 의한 형사처

벌 예정자는 구제되었으나,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

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 전쟁·테러 등 국가

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

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29) 대체 입법 방침을 밝혔다.

여당 등 국회 또한 곧바로 대체 입법에 나섰다. 예컨대 “국가안전보장에 중

대한 위험을 초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을 유도”, “공공복

리의 현저한 저해”에 해당하는 표현물을 처벌하도록 하거나(의안번호: 1810562), 

“국가안전보장이나 사회·경제적 질서 또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

할 목적으로”라는 표현으로 명확성을 보완하였고(의안번호: 1810595), “국가 안

전보장의 위해”, “불법집회 및 불법시위의 참여유도를 통한 사회적 혼란 초래”,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에 관한 거짓 정보의 유통을 통한 경제적 혼란 유도”,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의 불안 조성”, “특정 종교나 정치단체의 

비방” 등의 표현으로 처벌대상을 더욱 구체화하기도 하였다(의안번호: 1810936).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국가위기를 초래하

는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표현에 대하

여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되었다(의안번호: 1810978).

혹은 다른 법률을 이용하여 여전히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2011년 3월 경찰은 일본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일명 ‘방사능 괴담’에 대하여「정보통신망법」이나「경

27) 국회의원 최문순 보도자료 2010.6.25.

28)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결정 

29) 법무부 보도자료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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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처벌법」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통신을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였고, 11월에는 검찰이 FTA에 반대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한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밝혔듯이, 허위사

실유포에 대한 대처는 반박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로 모든 유형의 

허위표현 유포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국제사회

는 허위표현금지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실제로 대부분

의 자유민주국가에는 이러한 허위표현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되었다.

마. 사이버 명예훼손

현재에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 기소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30). 

[표 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처리 현황

연도 기소 구속

2006년 701 16

2007년 844 10

2008년 841 6

2009년 1,033 6

2010년 1,065 0

30) 법무부 정보공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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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지칭되는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사람

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

손한 자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동법 제70조). 이

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

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형법」제307호의 규정에 비하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인과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

로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0년 3월 문화부는 피겨스케이트 스타 김연아 

선수가 문화부 장관의 포옹을 피하는 듯한 영상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인터

넷 이용자 8명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다. 공인에 대한 인

터넷 비판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가 계속된다면, 후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공공 비판에 대한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

려를 낳고 있다. 

한편 법원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있어서 △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

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

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

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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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

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31).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

벌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거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공

공 비판에 대해서는 처벌해서 안 된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지난 4-5년간 인터넷을 포함한 뉴미디어 정보 공간과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규제 정책과 관련법들이 정비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소셜미디어 환경의 확장에 따라 표현 규제의 논란 또한 확대되고 

있다. 

2012년 현재 4,300만 명 이상이 스마트폰에 가입해 있어 전통적인 올드 

미디어와 인터넷, 소셜미디어로 이어지는 미디어 연결의 상황에서 미디어-커뮤

니케이션의 전방위적 확산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실제 우리가 어떤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인터넷-소셜미디어 상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침해 사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의 확

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과 함께 개인들의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

도1489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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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터넷과 SNS 등 개인 미디어에 대한 국내 규제 

사례 : 국가와 권력집단의 시민권 침해를 중심으로

국가나 권력 집단의 시민권 침해의 유형은 크게 인터넷 콘텐츠 검열과 언

론사 콘텐츠 검열, 문화 콘텐츠 검열로 구분된다. 우선 인터넷 콘텐츠 검열은 

인터넷 상의 개인의 발언이나 동영상 제작에 대하여 정부 및 기업 등의 조직

이 명예훼손 혐의 및 기타 이유로 해당 개인을 고소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

위를 말한다. 또 언론사 콘텐츠 검열이란 신문사의 기사나 방송사의 방송 프

로그램에 대해 정부 및 기업 등의 조직이 명예훼손 혐의 및 기타 이유로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이며, 문화 콘텐츠 검열이란 영화,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관련 콘텐츠 창작자에 대해 정부 및 기업 등의 조직이 

명예훼손 혐의 및 기타 이유로 해당 창작자를 고소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

위를 말한다. 이의 최근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공공기관, 권력 집단 대 개인

가. 미네르바 사건(2008년)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경제 토론방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을 게시

하였다. 글을 게시한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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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 편에 달하는 세계경제와 관련된 또는 한국경

제에 대한 예측관련글의 내용이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의 관

심이 높아졌으며 방송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보도를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후 12월 29일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려 매수를 금지할 것이라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기획재정

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검찰은 허위사

실유포 혐의로 박대성씨를 신원 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박대성씨

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전기통신위반법」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아

마추어 지식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일으킨 반면 공권력에 의

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나. KBS, 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 고소(2010년)

2010년 7월 6일 방송인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글로  KBS로

부터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김미화는 "KBS내부에 출연금지 문

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단다"라며 "KBS에 근무 하시는 

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처음 그 말이 언론에 나왔을 때 제가 믿지 않았던, 정

말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 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 달라. 참 슬프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하여 KBS는 '블

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보도자료와 김미화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고소장 제출로 대응했다. 

김미화는 4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트위터를 통해 "본의와는 다르게 사

회적파장이 일어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KBS도, 저도, 이번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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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아픈만큼 성숙해 진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KBS도 그

만큼 성숙해 졌으리라 믿습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KBS는 11월 4개월 

만에 소를 취하함으로써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KBS와 김미화의 '블랙리스트' 논

란은 트위터 상의 논쟁이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예라고 볼 수 있다.

다. 박정근 북한 찬양 트위터 논란(2012년)

2012년 1월  사진가 박정근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의 선전 사이트

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그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국가보안

법」상 찬양고무죄가 적용되어 구속되었다. 검찰은 박씨가 북한 체제를 선전 

혹은 선동하는 표현물을 트위터로 취득하고 반포함으로써 북한 주의와 주장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북한 정권을 단지 조롱, 풍자하기 위

한 장난으로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반론했으며 그 근거로 자신의 트

위터에 북한 정권에 대한 조롱조의 글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담은 글을 올렸

다. 박씨는 조사를 받는 동안 사진관을 열지 못해 수입이 뚝 떨어졌고, 압수수

색을 받은 이후 자기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신경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기

도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의해 구속된 것은 

박씨의 사건이 세계 최초이다. 박씨의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매해 독립영화 정신을 가장 밀도있게 구현한 인물에게 시상하는  

2012년 인디포럼에서 박씨는 ‘ 올해의 얼굴상’을 수상했다.

라. 천안함 사태 비판 네티즌 구속 사건(2010년)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정부와 군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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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들에 미숙하게 해명함으로써 비판을 받았다. 그 중 천안함 친몰 사고에 

대한 의견 및 의혹을 인터넷에 글로 게재하고 패러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린 

네티즌들이 구속되었다.  2010년 5월 27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

라’와 ‘서프라이즈’에 많은 의견글을 올렸던 네티즌 ‘얀새’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8월 16일 네티즌 ‘노루귀’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에 풀려났다. 

네티즌 ‘노루귀’는 수사 조서의 마지막 질문이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공

익을 해할 목적이었음을 인정하느냐였다고 말했으며 "경찰과 검찰의 눈치를 

살피고 출석요구서가 날라오는 것을 피해서 글을 적어야 하며, 그 후에 이들

의 허락과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독재시절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천안함 침몰 사고에 관련한 인터넷 검열 사건은  한국에서 벌어지

는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정식 기록되었다.

마. KBS, 정치적 표현한 직원 중징계(2010년)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1번 전쟁, 2번 평

화”, “오세훈을 심판하자” 등의 글을 남긴 KBS직원 황보영근씨가 KBS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KBS는 황보씨의 트위터가 정치활동

에 관한 내부 사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2011년 1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

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를 두고 관련법 규정이 모호한데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

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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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자원공사, 4대강 비판한 교수 명예훼손 고소(2012년)

2012년 6월 2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혀

온 관동대 박창근 교수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

소했다. 박 교수는 2011년 시민단체와 함께 '생명의 강 연구단'으로 조직해 단

장으로 4대강 현장조사를 주도했고, 2012년 2월에는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공사와 안전성 등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던 중 박 교수는 2012년 7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낙

동강특위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창녕 함안보의 콘크리트 연직이음

부에서 부등침하로 단차가 발생하자 수자원공사가 철판을 덧씌워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박 교수가 4대강 사업으로 건

설된 창녕 함안보(洑)에 관련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개인을 

고소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었다.

사. 국세청, 내부 고발 직원 명예훼손 고소(2009년)

2009년 5월 나주세무서 직원이었던 김동일씨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당시 

국세청장 한상률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김씨

는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 전 청장

이 인사로비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쓴 것이 문제가 됐다.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19년간 국세청에 몸담은 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비판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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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서 있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그 책임자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 글을 올린 것이 주된 동기로 보

인다"며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세청 내부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

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사를 받는 동안 김씨는 검

찰에 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모조리 들춰지는 수난을 감수해야 했다. 국세

청은 김씨가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임처분 내렸고 김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아.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제기한 박원순 명예훼손 고소(2009년)

2009년 국가정보원은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 시장)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상임이사는 한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

를 후원하는 기업을 조사하고 후원 해지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

고 이를 두고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에

게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기관의 업

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 대상이므로 이런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며 국정원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 해군, 제주 해군기지 비판한 김지윤 명예훼손 고소(2012년)

2012년 3월 김지윤씨가 트위터 상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관해 쓴 글에 대

해 해군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건설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쓴 아이패드 화면을 들고 찍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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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

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라는 글을 올렸다.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것에 대해 해군은 김씨를 고소했고 김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였으며 경찰서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가

가 국민 한 사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커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은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8년 광

우병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MBC ‘100분 토론’에 시민논객으로 출연해 

토론 패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해 ‘고대녀’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차. 문화체육관광부,‘회피연아’동영상 누리꾼 명예훼손 고소(2010년)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SMS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선수단이 귀국

했을 당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에게 꽃다발을 걸어

주자 김연아가 피하는 듯한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

로 고소했다. ‘회피 연아’라고 불린 이 동영상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김연아

에게 꽃다발을 걸어주며 포옹을 했지만 편집 과정에서 마치 성추행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동영상 유포와 관련된 8명이 수사를 

받았고 일부 누리꾼들은 지나친 인터넷 통제라며 비난했다. 고소는 취하되었

으나 이후 유 전 장관이 동영상을 제작한 네티즌을 고소한 데 대해 '인터넷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교육적 차원'이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회피 연아’ 동영

상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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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한겨레 상대 명예훼손 소송(2011년)

2011년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를 체결 과정에 관한 내용

이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자 해당 신문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신

문은 김종훈 전 본부장이 2007년 8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서명 직후, 얼 포머

로이 하원의원을 만나 나눈 대화내용을 담은 ‘위키리크스’ 문서를 인용해 ‘김 

전 본부장이 쌀 개방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담은 기사와 사설을 

2011년 9월15일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해당 

명예훼손 소송 및 손해배송 청구소송에서 김 본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

부는 판결문에서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김 전 본부장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도 볼 수 있지만, 알 권리와 공익적인 차원의 보도였고 공인인 김 전 본부장

에 대한 심한 공격이 아니어서 위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타. MBC‘피디수첩’제작진 기소 사건(2008년)

2008년 4월 29일 MBC방송의 시사다큐프로그램 ‘피디수첩’은《미국산 쇠

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광우병 편 방송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했

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과 보수 신문은 광우병 위험이 과장 왜곡되었다고 주

장한 반면, 야당, 진보 신문은 보도 상의 사소한 실수가 있었지만 정부의 잘못

된 수입협상을 주장하며 논란이 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디수첩’에 

‘시청자 사과’ 중징계를 내린 뒤 농림부가 2008년 6월 수사를 의뢰한 뒤 검찰

은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춘근 피디 긴급체포(3월), 문화방송 본사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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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시도(4월)는 물론 김은희 작가의 개인 전자우편까지 공개(6월)하며 ‘무리

한 수사’ 논란을 낳았다.

파. 진에어 대 트래블메이트 대표 트위터 설전(2012년)

2012년 항공사 진에어 유니폼에 대해 트위터에 혹평 글을 올린 여행용품 

판매회사 트래블메이트 김도균 대표에 대해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 겸 진에어 

광고마케팅 전무가 명예훼손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트래블메이트 공식 트위

터에 "진에어는 한진그룹 뒷글자 진에서 따온거 같다”라며 "진에어의 상의 유

니폼이 짧아서 민망하다. 승무원이 고객 짐 올려주다 보면 배꼽이 보이기도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렸다. 트윗 내용을 확인한 조현민 상무는 해당내용 삭

제를 공식 요청했지만 트래블메이트 측은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조 상무는 "

진에어 작명에 대한 제멋대로 상상. 진에어 이름 관련한 트윗을 지워달라. 오

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다. 김 대표님 회사의 트위터 내

용은 명예훼손 감"이라며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김 대표는 관련 트윗 글을 삭제했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귀하의 당사 트위터 내용에 대한 항의 및 사과 요구는 들어줄 의사가 없다. 

삭제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 상무 측의 공

문을 전달받은 사실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자 또다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

어졌다. 김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에선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신의 의

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비방이나 명예훼손 내용도 아니고 단순

한 의견표현 정도를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소송운운하는 건 거대기업의 태

도로서 실망스러운"이라고 말하며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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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논란(2012년)

2012년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영비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 분

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

한 등급 분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가요계간 충돌을 빚고 있다. 가요계

는 현재 SNS를 통해 정부의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알

리며 제도 시행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나섰다. 그동안 방송용 뮤직비

디오는 방송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쳤으나 대가 없이 인터넷 등

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

사에서 제외돼 자유로운 노출이 보장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가요계에서는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심사는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한류문화를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는 케이팝

(K-POP) 등의 음악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그릇된 장치”라고 지적하며, 크게 반

발하고 있다. 특히 신곡 발표전 동영상사이트인 유투브 등에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 주요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온 가요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제도 시행이 달가울 수만은 없다. 이는 가요계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맥

락을 같이한다. 그동안 가요계는 신곡 발표전 대중의 뜨거운 관심몰이를 위해 

다소 폭력적이면서도 선정적인 장면들을 모은 자극적인 티저 영상으로 홍보효

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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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트위터 상 낙선대상자 게시, 벌금 100만 원

 

2010년 10월 14일, 어느 트위터 이용자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1고합127).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아이디(2MB18nomA)를 써서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계정을 차단한데다 

표적수사 논란까지 일었던 사람이다. 그가 했던 것은 그저 내년 총선에서 당

선되지 않았으면 하는 국회의원 이름을 트위터에서 거론한 일, 이른바 ‘트위

터 낙선리스트 게시’다. 총선 11개월 전에 한 명의 개인이 낙선대상자 명단을 

거론하는 행동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일인지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금지기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1. 무상급식 활동가, 벌금 200만 원 선고

 

2011년 10월 26일 시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날, 무상급

식 운동에 앞장섰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1도9243).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이미 10년이 넘

게 무상급식 운동을 해왔고, 2010년 6월 2일에 시행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

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해당 정책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을 벌였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 전면시행 여부 등이 ‘선거

쟁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종교계, 정당 등의 관련 찬반활동을 포

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시설물 등의 게시를 금지한「공직선거법」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탈법방법에 의한 행위를 금지한 제93조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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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목적의 집회 등을 금지한 제103조 제3항,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금

지한 제107조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비록 시민단체가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반

대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선거쟁점이 된 이상, 선거쟁

점에 대한 지지·반대는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가 지지·반대해 온 특정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11도3447; 2011도5344; 2011도9243).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쟁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쟁점에 대한 지지·반

대가 무조건「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사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선거쟁점이 된 정책과 정당·후보자

를 관련짓는 표현을 하거나 정당·후보자를 명시적으로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된다. 선거는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운동

이 활발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는 필연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의견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정당이나 후보자

의 지지·반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정책만을 주장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결이

며 사실상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명인사는 투표독려도 금지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 ‘SNS 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

동 시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선관위는 선거캠프에 참가한 주요 인사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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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당일 투표 독려를 위한 인증샷을 게시해서는 안 되며, 선거캠프에 참가하

지 않았더라도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

지로 인식될 수 있는 유명인이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였

다. ‘선거캠프’가 법률용어도 아닐뿐더러 ‘주요 인사’, ‘유명인’이라는 개념도 

너무나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다.

라-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판 158개 계정 멘션 삭제 요구

방통심의위가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MB 측근으로 알려

진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한 멘션에 대해 자

진삭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삭제하지 않을 경우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는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의 집무실이 검찰에 

압수 수색됐다는 글이 올라온 트위터 158개 계정자에게 해당 멘션에 대한 자

진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2년 1월 환경 관련 시설 공사 발주와 

관련해 ‘몰아주기’식 업체 선정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국환경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인천지검이 공단 사무실과 박승환 이

사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환경공단은 곧바로 “이사장 집무

실과 컴퓨터는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고 밝히고, 158개 트위터에 올라온 게

시글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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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대 개인

SNS나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카페, 아고라 등), 블로그 및 개인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공간에서 발생했던 개인 대 개인 간의 권리 침해 

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권리 

침해 행위로 ‘사이버 모욕’과 ‘사이버 비방’이 포함된다. 

둘째, 사이버 사생활 침해로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 혹은 

사회에 의해 간섭 당하거나 불법으로 이용되는 권리 침해 행위이며, 아이덴티

티 사칭,  피싱, 해킹, 스팸메일, 사이버 절도가 이에 포함된다. 

셋째, 사이버 폭력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헐뜯기 혹은 성적인 모욕감이나 위협감을 주는 권리 침해 행위이며, 사이버 스

토킹이나 사이버 성희롱이 포함된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사이버 명예훼손 

(1) 타블로, 타진요 상대 명예훼손 소송

국내 가수인 타블로는 데뷔 초 스탠포드 대학교 석사 출신이라고 밝혀 주

목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네이버 인터넷 카페 ‘타진요’ 회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학위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2010년 10월 1일과 8일, 

MBC 스페셜은 타블로의 학력 의혹과 대한민국의 인터넷 여론에 대해서 방송

하였다. 타블로의 학력논란이 이슈화 되면서 타블로는 타진요 회원중 일부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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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2년 7월 6일 1심 재판에서 회원 2명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나머지 4명에게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이 침착돼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되었다.

(2) 김주하 트위터 논란(2010년)

2010년 10월 MBC 뉴스 앵커 김주하는 평소 자신이 트위터에서 쓰는 표

현에 대해 ‘무뇌'라고 비난하는 듯한 닉네임 ‘소셜 홀릭'이라는 이용자를 명예

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소셜 홀릭'이라는 사용자는 '

빼꼼' '졸리신 분 손' 등 평소 김주하 앵커가 트위터에 올리는 표현을 두고 "우

리나라 트위터에 無腦(무뇌)가 하나 있다"며 "오전엔 '빼꼼', 오후엔 '졸리신 분 

손'.... 이걸 몇 달째 하고 있는 뻔뻔한 무뇌"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

다. 다만 이 사용자는 해당 트위터 글에 김주하 앵커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김주하는 트위터를 통해 "빼꼼:::;;; 졸리신분~ 손~!! 이렇게 여러분

과 대화를 시작한다고 제가 무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라며 "심각하

게 법적대응도 생각하겠습니다" 라며 "트윗을 하고 계신 변호사님께 부탁 말

씀 드립니다. 이번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건전한 트윗문화를 위해 공

개적으로 트윗분들과 대응했으면 합니다. 도움주실 변호사님 계시면 연락처를 

알려주세요"라는 글로 강하게 대응했다. 이후 논란이 불었지만 김주하는 트위

터 상의 경고로 실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문제의 시초가 된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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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병헌, 강병규 상대 명예훼손 소송

2012년 8월 20일 국내 배우 이병헌이 방송인 강병규에 대해 트위터 상에

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이병헌과 배우 이민정의 열애 사실이 공개된 후 강병규

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병헌을 "이XX"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단어로 지

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씨와 여배우 이민정씨의 연애사실이 공개된 직후인 지난 19일 

트위터에 “그 XX는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추억이 몇 개야? 도대체 함께 누구

랑 뭘 하고 싶은 거야?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라는 글을 올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재된 행위 외에도 수차례 자신의 

트위터에 이병헌과 관련한 욕설과 비방의 글을 게시하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이병헌에게 차마 견딜 수 없는 모약감을 줌과 동시에 이병헌의 명예

를 심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씨의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홍길동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변태를 변태라 못 부르게?”라는 내용의 글을 또 올렸다.

나. 사이버 사생활 침해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오빠 믿지' 의 사생활 침해 논란(2011년)

스마트폰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위치확인시스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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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스마트폰 소유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인 ‘오빠 

믿지’가 일명 ‘연인 위치 추적 앱’ 혹은 ‘악마의 앱’으로 불리며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위치 숨기기’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소유자가 자신의 

위치를 숨길 수 있어 사용자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11년 1월 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위치정보보호법」위반으로 ‘오빠 믿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와 4개 서비스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없이 타인의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수십만 명에게 제공한 혐의와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하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무시한 혐의를 받았다.

(2) 오세훈 전 시장 사칭 ‘유령 트위터’ 논란(2010년)

2010년 오세훈 당시 서울 시장을 사칭하는 유령 트위터들이 등장해 이슈

가 되었다. 2010년 7월 동아닷컴 기사에 의하면 당시 트위터 상에는 동명이인

을 제외하고 오세훈 시장을 사칭한 트위터 계정이 5개였으며 이를 팔로잉한 

팔로워들도 수천명이 넘었다. 그 중 팔로워 수가 가장 많았던 ‘오세훈 포 유

(@ohsehoonforu)’에는 오세훈 시장의 증명사진 옆에 자기 소개 및 공식 블로

그 사이트 주소를 적혀있었다. ‘오세훈(@OSeHun)’이라는 계정에는 ‘현 서울시

장’이라는 소개와 공식 홈페이지(mayer.seoul.go.kr) 주소가 적혀있었는데 이는 

접속되지 않는 사이트였다. 5개의 트위터 계정 중 ‘오세훈 포 유’는 오세훈 시

장의  참모진이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트위터들은 누가 운영하는

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을 사칭해 글을 남

겼다면 법적 조치를 취했겠지만 모두 개설만 해놓고 활동을 하지 않아 달리 

취할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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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지선 아나운서 자살(2011년)

2011년MBC스포츠플러스 송지선 아나운서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프

로야구 두산베어즈 임태훈 선수와의 관계에 대한 글들이 유출되고 그에 관한 

루머가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전파되자 19층 오피스텔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송씨는 임태훈 선수와의 열애 사실을 인정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지

만 임씨는 "친한 누나와 동생 사이일 뿐 연인 사이는 절대 아니다"며 구단을 

통해 열애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러자 송씨의 미니홈피에 그와 임씨와의 관계

를 상세하게 묘사한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캡처되어 순식간에 인터넷 공간

으로 퍼져 나갔다. 

송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고 트위터를 통해 미니홈피

의 글은 자신이 올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송씨의 미니홈피는 그를 비방하는 

글과 함께 욕설 댓글 수백 개로 도배됐다. 또한 송씨와 임 선수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악성 루머들도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주

요 SNS를 통해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송씨의 죽음은 SNS를 통해 개

인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노출, 유포되는 상황에서 기인됐다고 보여진다.

다. 사이버 폭력

(1) SNS 상에서의 사이버 스토킹

 

SNS상에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스토킹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한 사례로 허 모씨(23)는 2011년부터 한 네티즌이 허씨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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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홈피에 드나들며 7개월 가량 그를 괴롭혔다. 그는 허씨에게 하루에 세 번씩 

수시로 친구 신청을 했고, 거절하면 `성형 좀 해야겠다. 본판과 얼굴이 다르

다` 등 비하 발언을 보냈다. 비슷한 예로 2012년 초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던 

김 모씨(25)는 한 네티즌의 블로그 이웃신청을 자연스러운 사이버 친구 맺기

라고 생각하며 수락했지만 이후 이 네티즌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

내고 친구 이상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김씨는 개인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바꾸고 관계를 끊었지만 또 다

른 인터넷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김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씨는 "인터넷

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모두 파헤쳐 찾은 것 같았다"며 "블로그에서 트위터까

지 찾아와 연락해 소름이 끼쳤다"면서도 "누군지 알기 어려워 그냥 인터넷 활

동을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들

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지만 피해 신고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마땅치 

않다.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이버 스토커 대상을 명확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카카오톡 언어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2012년 6월 20일 강모(16)양은 전 남자친구인 A군을 포함한 10여명의 남학

생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내에서 1시간 가량 집단 언어폭력을 당

했다. 그 후 2012년 8월 14일 강 양은 자신이 살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1

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강 양의 유족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친구들에게 당한 집단 괴롭힘이 강 양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0년 기준으로 80% 정도이며, 85% 정도의 가

구에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는 현재 3,000만 명을 넘어

섰다. 2009년 애플의 아이폰이 선보인 이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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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놀라운 일

이다. 특히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에 일반 시

민의 접근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다양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매체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터넷과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년 동안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거나 퇴보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민들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규제되거나 인터넷 상의 정보 

게시자를 형사 처벌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또 정부의 정책이나 정

치적 입장에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행정심의를 통해 삭

제하거나 ‘허위의 통신’ 등의 죄목으로 형사 처벌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 상

황에서 인터넷 실명제와 이를 기초로 한 이용자 정보 제공이 공권력을 비판하

고자 하는 이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

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4년 개정된「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에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만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시민권

의 적극적인 표현 공간인 선거에서도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

를 낳았다. 실제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인터넷 언

론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진

본적인 인터넷 언론인 ‘참세상’이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2007년 개정된「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일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

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이 상시적으로 본인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하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은 더욱 커

졌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상시적 인터넷 실명제 실시 대상은 150여개의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인터넷 이용자 중에 많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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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명 인증을 하는 국내 사이트에서 구글(Google) 등 국외 사이트로 이메일 

계정이나 블로그를 옮기는 ‘사이버 망명’을 하기도 했다.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적 비판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을 삭

제하는 것에 대하여 검열 논란 또한 그치지 않는다. 심의 대다수는 경찰 등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그 중 97.6%가 행정기관의 

요청대로 처리되었다. 조선·중앙·동아 등 신문사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호소

하는 소비자들의 게시물이나 ‘발암성 폐쓰레기 시멘트’를 비판한 환경운동가

의 게시물을 비롯하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등 대통령

이나 공인을 비판한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형사처벌은 매우 큰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하여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이후에도 사이버 명예

훼손이나 모욕, 허위의 통신 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정

부나 여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의 입법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

터넷 실명제 등을 규정한 법제도를 근거로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정보

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해 왔다. 특히 5년 이상에 달

하는 기간동안의 이메일이 압수수색되거나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 

감청은 한국이 인터넷 자유 국가가 아닌 인터넷 감시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져

다 주기도 했다. 

네티즌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기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운영

자에 대한 구속기소,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사례들

은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정치적 시민권이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특히 어떤 표현에 대한 ‘허위’ 판정이 매우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

어지거나 엄격하고 일관된 잣대없이 행정기관이나 권력기관에 의해 자의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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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뿐만 아니라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규제가 이루

어졌다는 사실은 더욱 더 충격적이었다.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상 ‘불법정보’의 유형이 모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정부

나 집권당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기능했다. 

물론 인터넷과 SNS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 침

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국가나 권력집단

이 시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이 다른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거나 사이버 성희롱이나 

모욕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행함으로써 타인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가하

는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나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의 

방식은 명확하게 달라야 한다. 즉, 시민의 표현권과 정치적 시민권을 침해하는 

권력이나 집단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고 신장시킬 것인가의 문

제와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개인 권리의 침해를 어떻게 규제하고 최소화할 것

인가의 문제는 매우 다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와 이에 따른 전자 커뮤니케이션 수

단들의 발달은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 언론, 결사, 비판이라는 시

민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보낼 수 있지만, 인격권을 포함한 

인간의 가치들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간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유형의 표현의 행위가 자유라는 이

름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보다 더 큰 가치가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측면에서, 독일이 표현의 자유에 절대적인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

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헌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

한 한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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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존엄성이라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 아래 엄격하게 종속된다. 독일기본법 

제5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더불어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5조 제

1항은 “누구든지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전파하며 일반

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는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제5조 제2항은 “이 권리들은 일반법률 조항과 

청소년 보호규정, 개인의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독일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큰 인간적 가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와 병행하지 못할 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독일의 최고의 헌법적 가치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점에

서 표현의 자유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독

일기본법상 기본원칙인 것이다(김은주 2011). 

지금 한국 사회는 정확히 두 개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국가나 공권

력,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포함한 권력 집단에 의해 시민들의 표현권이 제

한․통제당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폭력적이고 무책임

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수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권리 침해 사례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지

점들을 보여주는 것들이며, 향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 가야 할 정치, 사회적 과

제라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방안들을 검토

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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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인 미디어와 SNS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1.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정치적 시민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정책 

온라인 공간이나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찬반 입장

은 명확하게 대별된다. 규제 찬성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이나 SNS 공간은 공적 

공간으로서 개인의 표현이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규제 반대 입장에서 온라인이나 SNS 공간은 사적 공간으로서 개인

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권력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침해되거나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같은 찬반 논쟁의 핵심에는 온라인이나 SNS 공간의 성격에 대한 인식

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온라인이나 SNS 공간은 공적 공간인지 아니면 사적 

공간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온라인과 SNS 공간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즉, 서비

스 종류와 내용, 서비스 이용자에 따라 이 공간은 성격은 달리 규정된다. 또 

라인 공간은 공적 영역, 사회적 영역, 사적 영역, 내밀한 사적 영역 등 각 영

역 사이에 위치하거나 여러 영역이 혼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공

간은 순수한 공적 공간도 아니며 순수한 사적 공간도 아닌 것이 된다. 

또 하나의 논쟁점은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표현 행위 중 어떤 행위가 

보호 혹은 규제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표현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또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보호/규

제가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정보/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보호/규제가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보면, 인

터넷이나 SNS 더 나아가 모든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나 이에 기초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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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민권의 문제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투쟁의 대상이 된다. 즉, 모든 경우에 

정확히 대입될 수 있는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정치 시스템

과 정치 문화, 헌법적 가치 부여의 차이에 따라 달라짐과 동시에 이것 자체가 

사회의 구성원들 내부의 투쟁을 유발하는 지대가 된다는 것이다. 

2012년 7월과 8월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다. 하지

만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의 내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

릴 때 실명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헌법」에 위배됨과 동시에 개인의 표현권

을 침해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실명 게시를 지시했다는 것은 국가와 공공

기관의 권력 집단이 시민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천한 인식을 드러내는 또 하

나의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렇듯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시민권이 

어디까지 확장 혹은 통제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치․사회적 투쟁의 산물이다. 

정책과 입법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원칙 중 하나는 국가나 정치권력, 행정기관이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권력에 

의한 인터넷 통제 욕망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자나 정부의 필요에 

따라 통제의 욕망 하에 성급한 규제 조치들이 실행되고 이중삼중의 법 적용이 

나타날 경우, 인터넷 미디어의 풍부한 가능성은 사라진다. 

특히 정부나 정치권력, 정당이나 사회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현

하고 이를 여론화하는 저널리즘적 행위들에 과도한 통제욕망을 가지게 되는

데, 한국에서는 이같은 통제 욕망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경우 언론

의 자유의 위축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대립을 유발하며, 국가가 언론의 자유

를 스스로 침범하고 탄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우선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확장과 이에 기초한 정치적 시민권의 확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71

Ⅳ. 1인 미디어와 SNS에서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가.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법 적용

가장 중요한 입법 활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

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어떤 경우에도 언론이나 출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에 대

한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 제한 방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률에 의

하고, 제한 정도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만이 용납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와 목적 하에서 자의적인 위험 판단을 내세우며 시민

들의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한 언론, 출판, 표현물의 제한을 요청하

는 경우, 요청자의 자기 정당화의 과정들을 강화해야 하며, 이의 판단 주체가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미디어를 통한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제한의 요청자는 반드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제시하고 제한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위한 정당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

담하는 민간독립기구를 사법부 체계 내에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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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의 직접 규제 방지와 중복적 법 조항의 해체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 인터넷과 관련된 규제 법률들을 정비하기 시작했

고,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SNS 규제 법률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에 의한 내용규제의 시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반대자나 정부 비판 세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나 심의가 증가하고, 이러한 통제를 위해「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법률

들이 동원했다. 개인의 인권이나 위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목적보다 여

론과 저널리즘의 영역을 규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규제 정책은 또 다른 국가 폭력의 일부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사실

상 정부가 운영하는 법정 기구들에 의해 인터넷이나 SNS 내용 심의가 이루어

지고 있거나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우리나라

의 인터넷 규제는 1단계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용을 규제하고(제44

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2단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가 피해자에 

의해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을 경우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임시적 차단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ISP는 해

당 사건에 있어서 배상책임을 감면 받거나 면제받게 된다(제44조의2, 제44조의

3). 이는 규제기관이 아닌 ISP 스스로 내용물을 모니터링하여 자기검열을 강제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었다.32) 

인터넷 내용 규제가 부재한 국가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내용 규제가 이루어진다. 특히 위헌 판

결을 받았던 인터넷 실명제는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였으며, 이의 정치적 

32) 이 연구가 진행중이었던 2012년 7월과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의 위

헌성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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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한편,「형법」등의 다양한 법률을 통해 인터넷이

나 기타 미디어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기,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터넷 규제 법률의 강화는 중복적 법 적용의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

어도 국가의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현행「형법」의 경우에 친고죄로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

능하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없어도 국가 수사기관의 수

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헌법」에 위배된다. 국가에 의한 직접 수사나 통제

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권력

의 자의성 혹은 국가권력의 자의성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을 낳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실질적인 검열과 국가통제시스템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직접 규제나 통제 및 검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법 조항과 제도를 없애려는 입법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사

이버 공간 또한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실질적인 법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사이버 관련 법률들을 신설하는 움직임을 막거

나 현재 신설되어 있는 이중적 법률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33) 

다. 사법부에 의한 정보 불법성 판단 권한 우선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의 단속’ 위헌 결정에서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

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

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 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33)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정책 자료집 - 인터넷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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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이 아닌 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

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는 현재 정부 기관에 의한 행정심의가 갖

는 위헌성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분하는 주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

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에 불법정보 심판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

으며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자 가처분 신청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만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규제가 곧 형사처벌 확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

해서는 인터넷 표현물의 불법성을 엄격히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되

어야 한다. 한편 사생활이나 저작권과 같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현행과 같이 신속한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유통을 규제하되, 게시자의 반론권

을 인정하지 않는 임시조치 위주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즉 사생활 침해에 

따른 임시조치에 대하여 게시자가 불복할 경우 게시물의 복원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복원 후에는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34). 

이같은 차원에서 명예훼손, 허위정보유통, 사행행위 조장, 음란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법 조항들은 개정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의 내

용이 명예훼손인지, 허위정보인지, 음란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삭제여

34) 일각에서는 권리침해가 불명확한 경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

우에 해당정보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사업자나 방통심의위 

혹은 명예훼손조정부가 하지 않고, 법원의 가구제 방식을 도입할 것임을 제언

하기도 한다(이유주,『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현안보고서 제13호, 국회입법조사처, 200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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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 조항은 단지 정보의 중개자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검열을 강요하고 해당정보에 대한 임의 삭제를 가능하게 해「헌법」이 보장하

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 

라.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의 이행

2002년 헌법재판소는「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즉 ‘불온통신의 단속’ 조

항에 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인터넷에 대해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

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

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헌법」의 틀 내

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관한 위헌결정 

이후 이를 대체하여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려는「전

기통신사업법」개정법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행정명령이라는 공적규제로 통

제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규제의 최소화 원칙에 상치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국가 행정에 의한 통제보다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표명을 했다. 또「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에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규정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곧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행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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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

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 그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표명하였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공직선거법」에 

인터넷언론사의 선거게시판 등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

성의 권리를 제한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헌법」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에 반하고「헌법」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

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을 정부가 발의

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내용으로 한「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하여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에 반대하고 기존의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헌법재판소

에 계류 중이었던「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1항, 일명 ‘허위의 통신’ 조항에 

관하여 형벌규정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의회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이나 권고사항들을 다시 종합하

고,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현행 법률상의 문

제들을 개정해야 한다. 



 ❘ 77

Ⅳ. 1인 미디어와 SNS에서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마. 명예훼손과 허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폐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민사상 명예

훼손 책임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될 수 없으며, 진실한 사

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소속기

관이나 직무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도 역시 표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도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

다. 또한, 어떤 통신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 

바. 이용자정보 제공과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강화, 패킷 감청 중단

정보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취득할 때는 법원의 심사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취득할 때는 그 심사기준 

및 연장 절차 등이 더욱 엄격하게 법원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감청에 대해

서는 법원의 심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져야 하며 특히 프라이버시침해

의 광범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장주의를 위배하게 되는 인터넷 패킷 감청

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

정치적 시민권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이다. 특

히 선거과정에서의 의사표현은 정치적 표현 중의 핵심으로서 대의제가 성공하

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이나 선거 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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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당 혹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은 기타의 언론 활동과 함께 

상당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한다. 현행「공직선거법」상의 선거 게시판 실명제

는 실명으로만,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혹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위축효과’로 인해 정치적 표현이 상당한 정도로 위축

될 수밖에 없다(황성기 2008). 

이같은 측면에서,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실명으로만’ 정치적 의사를 표

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 여부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 표현의 기

회를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임과 동시에 정치적 시민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보호하려는 조항들이 삽입되어야 한다. 

아. 영장주의 원칙의 견고화

「헌법」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

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

장을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

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

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 이용자의 가입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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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지일을 포함한다(김은주 2011).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가

입을 통해 취득한 개인식별정보를 영장이나 기타 사법적 통제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인터넷 게시물들 중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있을 경우 작성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영장 없이 인터넷 포털 측에 개인정보

를 요구하게 되고 포털 측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 개인 정보 제공의 요청 

시 영장주의의 원칙을 견고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 폐지와 보완책 마련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목적은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를 범하는 자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수사를 용의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은 회원제 방식을 실시함으로써「공직선거

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나「정보통신망법」상의 일반게시판 실명제가 상

정하는 본인인증시스템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일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나 인터넷 이용자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사실에 

관한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따라서 수사를 용이하

게 한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목

적을 ‘본인확인절차를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게시물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위헌적

인 요소가 있다.「헌법」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명제는 게시물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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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신원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평소에는 신원공개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용에 상관없이 신원공개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을 규제 보다 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하게는 ‘익명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심각

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하는 반 민주주의적 결

과를 가져온다.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가치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명으로 표현되

든 아니면 익명으로 표현되든 그 표현방식이나 표현방법은 의사표현자의 선택

의 문제이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익명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거과정에서의 의사표

현은 정치적 표현 중의 핵심으로서 대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라든지 선거의 의미를 염두

에 둔다면,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이라든지 혹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

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은 국가 안전이나 공공의 복리를 실질적이고 즉각적으

로 위협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신원공개를 의무로 하고 있으며 신원

은 신원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밝히기 전까지는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위배된다.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동

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에 공개하지 않을 사생활

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물론 사생활의 자유는 범죄수사와 같은 공익적인 필

요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 올리려는 글

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글을 올리기 전 신원을 공개하

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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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페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

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 방향

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장치들의 확대 

표현의 자유가 보다 가치있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

서는 안 된다. 즉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존재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격을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 고인의 명예

권, 범죄자의 인격권,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포괄한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

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이지만, 이것은 다른 가치(인간존엄, 명예)와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표현이라고 해도 평등성과 차별 금지 등 우리 사회의 중

요한 가치들과 충돌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측면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보다 민

감한 규제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명예

훼손과 악성 루머 유포, 모욕과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은 인터넷이 보다 자유로

운 소통의 공간이 아닌 상호 권리와 인격, 인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무정부

적 공간으로 만드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이

나 내용들은 바로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호라는 상호주의적 

윤리에 기반한 방향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나 정책의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주로 정부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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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위계적 규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민간 정보주체들과 협력하고 

자율규제 역량을 육성하거나 정부-사업자-시민사회-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해 규

제의 방향성을 수립해가는 과정과 제도 자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에 따라 규제정책을 실행하는 부처나 기구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규제 정책의 입안을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법」제

53조 2에 근거해 법정위원회로 신설되었는데, 실질적인 내용규제를 관장하는 

중앙집중적 규제기구로 부상하였다. 윤리위의 구성, 예산, 역할, 권한 등은 윤

리위가 국가기구로서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의 행정기구이자 검열기구임을 보

여주었다. 설립 이후 윤리위는 주로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제공자를 그리고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ISPs를 대상으로 

이중규제의 권력을 행사했다(장우영․허태회 2002 : 306-310). 

전 세계적으로 일부 전체주의적 국가를 제외한다면 인터넷 미디어의 규제

는 시장과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 또한 1996년의「통신품위법

(Communication Decency Act)」과 1998년의「아동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인터넷 내용규제를 시도했지만, 미

국인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t)이나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또 미국의 연방대법원

은「통신품위법」과「아동 온라인 보호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민단체의 입

장을 지지했으며, 이에 대한 위헌판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2000

년부터 연방 보조금을 담로로 공공도서관과 학교에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

를 의무화하는 등 기술적 해법을 통한 간접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7년의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구조(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등의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내용규제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는 산업계의 자율규제나 등급제나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율적 기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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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 다양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학부모단체 등을 중심으

로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한 인터넷으로부터의 자기 보호의 활동들이 지지를 받

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다시 인터넷 사업자에 견제의 장치로 작동한다. 

이처럼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 사업체의 자율규제, 기술적 해법을 통한 자

율등급 및 필터링,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공동 감시와 

대응(인터넷 핫라인 등), 규제 당국의 법 규제, 사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라

는 요소들이 상호결합하면서 다양한 시회집단들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공간으

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터넷 규제 또한 이같은 방향으로 전환되

어야 한다(김은주 2011).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와 같은 정부기구가 실질적인 독립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기구의 제구

성이 필요하다. 이때 독립기구라 함은 법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가 가지는 강

제적 집행력을 보장받되 이의 구성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정당, 사업자, 시민

사회와 미디어 이용자가 대폭적으로 참여해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

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민간기구는 강제적 집행력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열

의 민간화 혹은 규제의 민간화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따라

서 국가의 공공적 역할을 인정하되 국가의 역할 또한 견제 혹은 통제받을 수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모델에 기초한 위원회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기구는 정치적 표현에 대한 심의나 규제가 아닌 개인의 인격권을 

포함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과 관련 법 조항들을 

토론하고 이를 의회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거나 개인의 권리 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인격권과 관련해 우리「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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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는 ‘모든 국

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는 ‘개인의 명예권과 사생활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과 출판

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언론과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은 제1조의 2(인간의 존엄과 자율)에서 ‘①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②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라고 규정했다.「민법」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

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인격권 침해 행위에 있어서 정

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언론중재법)」제5조 제1항

은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

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부여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인격권을 광범위

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인격권에 성명권, 초상권, 저작인격권 및 프라이버

시권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인격권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하고 있

다. 또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부여 등에 관한 권리’라고 하여 앞으로 등장하

는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현재 인격권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인권의 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평가받는다. 따라서 진

정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의 신장시킬 수 있는 조항들

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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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별적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인종, 종교, 젠더(gender),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해 선동·모욕·조롱·위협하는 발언으로 개인 또

는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혐오발언’(hate speech)은 규제되어야 한

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

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외국인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선동하면

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하고 이들로 하여금 폭력적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는 표현들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에 201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을 하였다. 또 성소수자

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나 혐오발언이 사회 전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

고 있다. 특히 2010년「차별금지법」제정 움직임 이후로 호모포비아 단체가 만

들어져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동성애 혐오적인 보도가 이루어져 왔

으며, 법원 판결이나 공직자 발언에서도 혐오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35)

따라서 젠더, 인종, 민족, 성적 정체성, 종교, 장애와 관련된「차별금지

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혐오적 표현 규제 조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서구 

사회에서 이 문제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유럽 연합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 증오적인 자료를 공중에게 배

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 없이 의도적으로 저

질러 진 경우에 각 국가의 형사 범죄로 정하는 데 필요한 입법 기타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5)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정책 자료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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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제법에 의해 정의되고 기타 관련 국제규범에 의해 설치된 국제법원

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있는 판결에 의하여 승인된 집단학살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을 부정하거나, 총체적으로 경시하거나 승인하

거나 정당화하는 자료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이용하

는 것도 규제된다. 국제기구에서는 국제규범에 따라 한국에 몇 차례 권고를 

한 바 있다. 2007년 8월 1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1차, 12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로 “단일 민족성

을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태도, 이주노동자와 타 인종 간 결혼으로 태어난 아

동 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대해 “「헌법」상 추상적으로 규정된 인종에 기초한 차별 금지를「헌법」에 

더욱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특히 인종적인 동기에서 초래된 형

사범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 입법을 하도록 권고”했다. 

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독일에서는 청소년에 해로운 도서를 금서목록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청소년 유해도서배포에 관한 법률(GjS)」,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을 규정하고 있는「형법(StGB)」제184조, 성적으로 조잡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공적으로 이를 전시·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질

서위반법(OWiG)」등이 있다. 또 현재 여러 국가들은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위해 인터넷 콘텐츠 차단과 필터링 등의 수단들을 이용하고 있다. 또 방송과 

통신 등에 적용되는 법제도적인 규제 장치들을 혼용하는 국가들도 많다. 법제

도적인 규제 장치의 정당성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인정된다. 2011년 유네스코(UNESCO)가 발표한 ‘인터넷 정책과 규제의 이슈와 

전략’을 보면, 인터넷을 규제하는 목표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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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주요 당사자 전략

인터넷 억세스와 

접속의 자유

인터넷 사업자와 산업,

정부, 시민사회,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인터넷 인프라와 서비스의 개발

미디어 리터러시와 능력 개발

퍼블릭 억세스의 제공과 억세스 

비용의 감소

표현의 자유
시민사회와 인권보호 

그룹, 언론과 미디어 조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법, 

규제, 시도들에 대한 도전

검열

정부와 규제기구,

ISP, 정치집단, 인권보호 

그룹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블로거의 

구속, 다른 법적 수단들의 부과

평등성
언론과 미디어 조직

사회적 약자와 소수 집단

뉴스와 정보의 다양성

거대 미디어와 조직의 지배력 

견제

정보의 자유
시민사회

정치인, NGO, 시민집단

정부 정보에 대한 억세스 확대

공공정보 개방과 억세스 확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법원, 정보보호기관, 

정부부처, 이용자와 시민

데이터 공유

개인정보보호

위법적 감시자 통제

인권 보호
정부, 시민사회, 이용자와 

시민

인격권 보호,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보호 등

[표 5] 인터넷 정책과 규제의 이슈와 전략

* 자료 : UNESCO(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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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주요 당사자 전략

아동 보호 시민사회, 정부, 부모, 경찰

사이트 차단

등급제와 콘텐츠 걸러내기

가해자 고소

품위와 

포르노그라피

포르노그래피 제작자

콘텐츠 규제자, 소비자

제작의 허가나 금지

심의기준에 의해 판단된 

비도덕적 정보의 유통과 

소비의 차단

중상과 명예훼손
개인, 집단이나 기업, 법원, 

언론, 블로거, ISP 등

「명예훼손법」의 적용과 

사법부로의 이전, 명예훼손이나 

중상 행위의 견제 장치

경멸과 증오, 

모욕적 발언

정부, 시민사회, 개인, 

종교나 정치집단
법적 제한, 가해자 공지, 패킷 검사

사기
사기적인 판매자와 

구매자, 경찰, 소비자

사기적인 판매자와 인터넷 

이용자 적발, 체포 

[표 6] 이용자 중심적 인터넷 정책의 이슈와 전략(UNESCO, 2011)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무법적이거나 규제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간주하

지만, 사실 인터넷은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법들이 적용되는 세계이며 이용

자들의 행위는 항상 법과 규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인터넷 정책이 보다 자유로운 접속과 민주적 참여 공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

서 모아졌다면, 지금은 아동 포르노, 음란 폭력 정보, 명예훼손과 모욕, 사생활 

침해 및 각종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 상의 수 많은 문제들로 인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는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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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인터넷과 SNS 등 개인 미디어의 규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

행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 및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 보호는 표현의 자유와 함

께 향후 인터넷과 SNS 중심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 입법의 대

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이슈와 관련한 인터넷과 SNS 등 개인 미디어

의 규제 정책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유럽에서도 다양한 규

제 정책의 방향을 놓고 다양한 연구과 효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의 인터넷 규제 정책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 모델에 기초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INHOPE이다. INHOPE는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의 약자로 미국, 호주, 프랑스, 독

일, 영국, 한국 등 전 세계 41개 인터넷 핫라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

들은 불법인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핫라인에 신고하고 핫라인은 이를 조사

한 뒤 불법인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법집행기구에 이를 넘긴다. 또한 해당 정

보가 실린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1999년 발족한 INHOPE는 ‘더 안

전한 인터넷 프로그램(the Safer Internet Program)'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로부터 재정지원 및 후원을 받는다. 

INHOPE의 임무는 1) 회원 핫라인들간 원활한 업무 관계 및 신뢰 구축을 

통해 정책 및 최상의 행동 기준을 설립하고 업무 개발, 통계 수집, 기술 지원 

및 훈련 2) 국제적으로 핫라인들간 정보 교환 및 통합된 접근을 통해 지속적

이고 효과적이고 안정된 메커니즘들을 개발해 전 세계 불법 콘텐츠에 신속하

고 효과적으로 대응 3) 상담과 교육을 통해 신입 핫라인들이 새로운 회원이 

되도록 지원하여 INHOPE 핫라인 네트워크를 확대 4) 정부, 법집행기관, 기타 

관련 기관들을 포함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핫라인 업무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 5) 일반 대중들 뿐 아니라 업계, 법집행 기관, 아동 복

지 기구,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INHOPE와 회원 핫라인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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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것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보다폰

(Vodafone), 텔레포니카(Telefonica), GSMA, 유로이스파(Euroespa), AOL, 

T-Online 등 대형 업체들이 INHOPE와 협력하고 있으며 영국의 아동 착취․

온라인 보호센터(CEOP), 유로폴(Europol), 인터폴(Interpol), 가상글로벌태스크

포스(VGT), CIRCAMP, 유럽정부간위원회(CoE),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안보협

력기구(OSCE), 유네스코 등 법집행기구와 연결된다. 

유럽 핫라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6년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인터넷 아동 

포르노그라피 핫라인이 경찰의 지원하에 업계 관련자들에 의해 출범했다. 이

어 노르웨이, 벨기에, 영국에서 생겨났고 1997년 차일드넷 인터내셔널(Childnet 

International)이 전 세계 핫라인들이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EU의 

다프네(Daphne) 프로그램에 의해 유럽 핫라인 포럼 발족을 위한 기금을 확보

했다. 이어 1999년 8개 핫라인이 공식적으로 INHOPE를 설립했다. 

INHOPE의 재원은 EU의 기부금(약 74%), 회비(약 25%), 기타 기부금(약 

1.06%),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INHOPE를 재정 지원하는 ‘더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에 따라 유럽 30개국에 ‘더 안전한 인터넷 센터’(the Safer Internet 

Centres)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정보 및 교육자료 제공, 아동, 부모, 

교사들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인터넷상 불법 콘텐츠를 신고 받

고 안전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더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

램’은 NGO 네트워크, 법집행기구 네트워크들과 연구 활동을 재정지원한다.36)

아동과 청소년 보호, 반인간적인 범죄 선동이나 혐오적 차별 콘텐츠의 규

제, 개인의 인격권과 인간 존엄성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간의 공동의 발걸음의 중요성은 미디어의 진화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

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사업자-이용자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와 이를 전문

36) INHOPE  http://www.inhope.org, Safer Internet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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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루고 정책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기구의 설립도 고려해

야 한다. 이는 정부만의 책임도, 민간 사업자만의 책임도, 이용자만의 책임도 

아닌 사회적 과제이며, 따라서 미래 인터넷과 개인 미디어 정책의 중심부를 

차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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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요약 및 결론

뉴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자유를 위한 투쟁들이 벌어진다. 인쇄

물이 대중화 될 때도, 대중신문이 확산될 때도, 라디오나 텔레비전 그리고 인

터넷이나 SNS와 같은 뉴미디어가 출현할 때에도 새로운 자유를 둘러싼 개념, 

사상, 이론과 투쟁들이 있었다. 그 어떤 표현물이나 미디어가 되었든 이를 규

제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이에 맞서 자유로운 생산과 유통, 

소비를 지향하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과 SNS로 대표

되는 소셜미디어가 가장 중심적인 투쟁의 장소가 되고 있다.

국가나 정치적 엘리트 집단들은 새로운 미디어를 정치적 위협자로 간주하

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해 온 집단들은 새로운 미디어

가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의 집결지가 되거나 비판의 무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비난과 낙인찍기의 시도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담

론들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통제의 시도들이 

뒤따른다. 말과 이미지, 정보와 담론의 끊임없는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하거나 

이의 주체들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력해지기도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과 SNS 등 개인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의견의 

공간들을 규제하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았다. 서구 선진국에서 뉴미디어에 대

한 규제가 주로 문제시되는 부정적인 콘텐츠나 명백한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정치적인 규제에 가까운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음란물, 스팸메일,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침해, 사이버 성폭력이나 사이버 테러 등 명백히 문제시되는 콘텐츠나 

이의 행위자들을 규제하려는 외국의 경우들과 달리,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대

한 비판이나 권력 집단에 대한 비판, 특정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규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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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시민권의 제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인터넷을 포함한 뉴미디어의 공간이 음란, 아동 

포르노, 폭력적 언어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적 표현,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로 채워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 누구도 이러한 물질적, 정신적 손상과 충격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공동의 대처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

는 것은 단지 정부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이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향후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 가야 할 미디어에서의 권리 보호의 정책적 방

안들을 정리해 보고자 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과 개인 통신 영역의 핵심적인 

문제들은 정보의 악의성과 불법성, 선정성과 폭력성, 인격권과 인간 존엄성의 

침해가 포함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구는 인터넷을 포함한 개인 

미디어 영역에 대한 규제 정책과 입법 활동을 강화할 수 밖에 없고, 미디어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개

인 미디어가 더욱 진화됨에 따라 중앙 집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

디어 정책과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게 대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회, 시민단체와 이용자, 사업자들이 우리 사

회가 직면하는 수 많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사안들을 함께 다루고 문제

해결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의미는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한편

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정치적 시민권 혹은 개인들의 정치적 주권의 확

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

엄성을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들이 지속적이고 유

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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